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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새로운세기를맞으며세계화·시장화에이어지식기반경제가우리의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화는 재화, 인력, 아이디어들의 국제적 교류의 규모와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라는 물리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며, 시장화는

세계화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세계화는정보혁명으로인해크게촉진되었다.

인터넷의발달로한층빨라진정보화의콘텐츠는지식이다. 지식기반경제는여

러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으로 공유, 확산, 활용함으로써 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가는 경제를 말한다.

21세기지식기반사회는우리에게또다른기회와위협요인이되고있다.따라

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제2의 도약을 가져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편

리하고 아름다운 한글을 창조하는 등 과학적 창조능력을 갖고 있으며 신라시대

청해진을개척한장보고정신과미국,남미, 유럽등에진출한한국교포들이성

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등 도전적 개척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강국의 틈바구니에서 꿋꿋이 살아 나온 생존력을 지니고

있으며,최근들어서는인터넷사용인구가급속히증가하는등환경적응능력도

뛰어나다.또한지난 30여년간압축하여경제발전을성취한데에는고도의집중

력과 추진력으로 상징되는 빨리빨리 정신이 배어 있으며, 이는 스피드를 중시

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독특한 기질중의 하나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속도가워낙빠르고그것이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

매우 크기에 경제체제의 패러다임이 예전의 산업과 물류를 생산기반으로 하던

사회에서 정보와 정보유통 중심으로, 물질과 양 중심에서 지식과 질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다.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에서 국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정부,기업,개인등모든경제주체에게창의력과지적능력이자생적으

로향상될수있는패러다임의구축이필요하다.특히창조적지식국가로이행하



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부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21세기 발전의 열쇠는 해양과 우주개발에 있다. 해양수산정책의 방향은 전세

계를 대상으로 역동적으로 해양국토를 경영하여 미래세대에 물려 줄 건강하고

풍요로운바다를조성하는한편,고부가가치해양지식산업과해양서비스산업을

창출하는데두어야할것이다.또한새로운해양질서형성에부응하여수산자원

관리체계를개편하고수산업구조를혁신하여해양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이

용체제를구축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정책대응의일환으로지식기반사회에알

맞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의 습득, 확산, 공유 등 첨단기반을 구축

해야할것이다. 해양수산분야의지식기반산업은분야별기본계획에따라단계

적으로 기반시설을확충하기 위한 투자를확대하고 환경보전, 안정강화, 수산정

책등적극적인정부의역할이기대되는분야에대한국가기본기능도확충하여

구축해야할것이다.해양수산부문의지식기반화는대내적인정책추진과더불어

대외협력확대,국제협력기반의조성등대외활동을강화함으로써보완될수있

다. 이를 위해서 각종 규제의 완화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에 기능을

재정립하여작고효율적인정부를추구하는한편전문가양성및일반국민의동

참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연구는지식기반사회를주도해나갈해양수산정책의기본방향과정책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해양수산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

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정필수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하였으며 김희수 연구원보가 자료 및

원고정리에 수고하였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의견이며, 본

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0년 8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초 록>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해양수산정책의 대응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연구학습체계

의혁신, 지식의디지털화및세계화현상을가속화하고심화시킴으로써지식기

반경제의성립을가능하게하고있다.미개척지였던해양이중요한영역으로등

장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새로운시대를선도하는정부부문의역할이커질것

으로 보인다.

다양해지고 있는 해양행정수요의 증대와 변화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있다.해양수산정책의기본방향은전세계를대상으로역동적인해양국토

의경영, 미래세대에물려줄건강하고풍요로운바다조성등미래지향적,창조

적 지식기반체제의 혁신에 두어야 한다. 전통적 해양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혁신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과 해양서비스산업을 창출하고, 수산분야에

서는새로운해양질서형성에부응하여수산자원관리체계를개편하고수산업구

조를 혁신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해양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에 균형 있게 역할을 정립하는 작고 강한 해양행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ABSTRACT>

Knowledge-based Economy and Marine Policy Strategy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es the public

sector to reorganize research and development system, digitalization of knowledge as

well as globalization of world trade, which will sustain a wide development of the

knowledge-based economic system in the 21st century.

The ocean is expected to be the mostimport ant field in the future by positive role

of government which will be also the leader of so called the new era of knowledge-based

economy. The public sector including government itself should be shaped up

organization and its role according to new demands in the field of marine affairs such

as shipping and ports, fisheries and oceanology sectors. The basic and main direction

of marine policy should be set up based on the creative and future oriented knowledge-

based system such as dynamic management of ocean territory,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resources, preservation of clean and beautiful ocean environment. In the field

of marine industry real contents of production should be changed from traditional one

to high value-added knowledge-based products and services, i.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cientific management of fishing resources in the new economic order. A small and

strong marine policy system should be pursued by an adequate allocation of financial

sources and its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ve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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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연구개요 및 의의

21세기화두는지식기반경제가되고있다. 생산과소비를중심으로한시장경

제체제는전통적인생산요소의부존여부에따라경쟁력이결정되었으나급속한

발전을보이고있는통신기술의영향으로새로운세기에는지식기반경제가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경제의 개념은 모든 경제활동

에있어여러형태의지식과정보를최대한으로공유하고확산시키며널리활용

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생산성을향상해가는경제체제로정의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첨단산업 또는 지식 집약적 경제활동뿐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있어지식을창의적으로개발하고효율적으로확산하며생산적으로

활용하는경제를의미하며,최근정보통신기술의혁명에의해이전에볼수없었

던 풍부한지식의생성과원활하고신속한분배그리고손쉬운활용체계가성립

되고있어이러한가능성을높여주고있다.한편이러한지식기반경제의확산과

정착에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21세기에 창조적 지식

국가로이행하는데있어서주도적역할을담당해야할것으로보이는정부부문

의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뿐 아니

라 개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식이 경제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960년대에 저소득 국가였던 동아시아 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아직 후진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일부는 OECD 국가들과의 격차

를없애는데성공하고있으며,이들나라에서지식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해양산업분야에서도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구 표

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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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바다에는 지구상 동식물의 80%가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발 잠재력이 많은 해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산업이 국내 경

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 GNP의 7% 수준을점유하고있다.이처럼해양에대한

중요성이 더해 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관련기술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 등 해양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가

격심한해양수산분야의효율적인정책수행을위해지식기반사회의구축이강력

하게 요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의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수요는 지식산업의

정착,신기술의습득,지식산업의확산,생성된지식의공유를위한기반및여건

의구축등각분야에고루나타나고있다.또한새로운기술개발을위한연구분

야에 대한 투자,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보전, 안전정책의 강화 등

정부가선도해야할지식기반산업분야에서도지속적인지식기반경제의정착이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지식기반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분야에 대한 다

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세계은행, OECD, 국내외 세미나 발표자

료 및 논문을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연구는

1998년이후세계은행, OECD등국제기구와선진국의경제학교수들에의한연

구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정부 이후 관련 연구기관과

교수들을중심으로진행된일련의연구활동에서지식기반경제를정착시키기위

한 세미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해양수산분야에서는그동안분야별로다양하게추진되고있었던세분화

된중장기개발계획및기본계획을총괄하여해양한국21(Ocean Korea 21)을작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도입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와 해양정책 기본계

획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지식기반경제의 체제 속에서 해양수산정책의 발전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해외에서 발간된 최신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도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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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다.

해양수산정책의 분석은 변화하고 있는 정책 여건의 추이를 정리하고 향후 발

전방안을전망하여지식기반경제의체계에입각하여재정리하였다.한편미래지

향적 대안의 제시는 지식기반경제의 체계에 따라 해양한국21에 추출된 정책 중

지식기반경제와관련된주요정책을재평가하는과정을거쳐작성하였다.본연

구에서는해양수산분야의지식산업정착방안으로현안과제와장기추진정책을

집중적으로재평가하여정리하였고지식기반경제의기초를다지기위한공공분

야의정책방안제시에주력하였기에지식산업을주도할민간부문의역할에대한

연구는포함하지못하였음을밝혀둔다. 또한지식기반관련정책의추진에소요

되는재정예산의 확보, 시의적절한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의개편, 해양수산정책

을담당할담당자의교육,지식담당관제의시행,인센티브제를활용한지식확산

여건의조성등구체화된정책방안의제시가미약하여이부문에대한추후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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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기반경제의 개념

1) 지식기반경제의 정의

지식기반경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모든 경

제활동에있어여러형태의지식과정보를최대한으로공유,확산,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의창출과생산성향상을이루어가는경제1)라고정의할수있다.따라

서지식기반경제는첨단산업또는지식집약적경제활동뿐아니라모든경제활동

에있어지식을창의적으로개발하고효율적으로확산하며생산적으로활용하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최근 들어 지식기반 경제를 추진하는 구

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지식의 생성, 신속한 유통, 손쉬운 활용에 의해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

이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 구조 측면에서

볼때컴퓨터,전자,우주항공등첨단기술산업과교육,정보통신사업등지식집

약서비스의비중이증대하는가운데기존산업에서도고부가가치화를추구하고

있어 지식기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활동의세계화현상은국경없는무한경쟁체제를불러오고있으며경쟁의

가열화를통해상품수요의다양화를촉진하고상품생명주기의단축등을초래하

여, 새로운 지식의 활용에 의한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이전에 비해 보다 더

신속히 실현될 것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1) OE 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 199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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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의 개념

지식은인적자본인인간에 체화되어있는것으로 , 좀 더많은 부가가치와새

로운것을 창출할수있는능력또는아이디어를말한다 . 이러한 지식은이전부

터인류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작용해왔다고 할수있다. 그런데도 최근선진

국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지식기반경제로 부르는 것은

정보통신기술혁명에의해이전에볼수없었던 풍부한지식의생성과원활하고

신속한 분배 그리고 손쉬운 활용 체계가 성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혼용되고 있는정보와 지식은서로구분되는 개념이라 할수있다. 정보가여

러가지자료에서추출된한 가지 맥락이나공통점과같은단순한사실그 자체

를의미하는것이라면 , 지식은정보를 토대로새로운것을 추론하는것이다 . 따

라서 지식은 정보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3) 지식의 유형별 분류

지식은학자에따라유형별 분류를다르게하고있다. 지식유형은 지식의본

질을대상으로구분하는 4분법, 지식습득의방법에따른 3분법, 지식의형태에

따른 양분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 1) 4대 유형 ( Lundva ll & Johnson, 1994)

- k n ow- wh a t : 어떤특정 사실 (fa ct )에관련된것을아는것으로일반적으

로정보와밀접한연관성을갖고있다. 독서, 교육등을통해얻어지며최근

CD-롬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있다 .

- k n ow- wh y : 자연 운동 그리고 인간 정신과 행동 및 사회변화의 법칙과

원리를아는것이다 . 각분야의기술진보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독서, 교육 등을 통해 얻어지고 기호화를 통해 시공의 장벽을 초월할 수도

있다.

- k n ow- h ow : 어떤것을할수있는능력과기술을의미한다. 이는개별기업

의 영역내에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전형적인 지식의 유형으로 도제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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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전수되고 파악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전수될 수 있

다.

- k n ow- wh o : 누가 무엇을알고 있으며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인식

하는것을뜻한다. 근로자들사이에노동의분화가고도로이루어져서서로

다른지식과기술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상황에서이러한지식의유용성이

높아진다 .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나 조직연계 등을 통해 파악되며 DB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

<그림Ⅱ- 1> 정보와 지식의 차이

자료 :노나카 이쿠지로,「知識創造企業」, 1996.

( 2) 3대 유형

- 학문적 지식 :기초과학기술이나 경제 경영 이론과 같은 이론적 지식으로

k n ow- wh a t이나 k n ow- wh y와 유사하다 .

- 실용적 지식 :기술특허소프트웨어나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실제 생활에적

용되는 지식으로 k n ow- wh y나 k n ow- wh o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현장경험지식 :생산현장이나일선경영활동에서얻는지식으로 k n ow- h ow

정보(Info rm at io n) 지식(Know le d ge )

단편적 사고

:원인 또는 결과(cause or result )

종합적 사고

:원인과 결과 (cau se an d resu lt )

능동적

:주체적으로 생각, 가공 , 판단

스톡(s toc k)

:사고와 경험을 통해 정보 체계화

동태적(dy na m ic )

:의사 결정 및 행동을 통한 가치 창출

수동적

:외부에서 수용

플로우 (f low )

:지식 창조의 매개 , 자료

정태적 (st a t ic )

:가치 판단 및 정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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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 3) 2대 유형(노나카)

- 암묵지(t a cit k n owledge ) :학습과체험을통해개인에게습득되어있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지식으로 k n ow- h ow적 특성을 지닌다.

- 형식지 (ex p licit k n owle dge ) :암묵지가 문서나 매뉴얼처럼 외부로 표출

되어여러사람이공유할수있는지식으로 k n ow- wh a t이나 k n ow- wh y에근

접한 개념이다.

4) 지식기반경제의 성립 배경

지식기반경제가성립된가장큰배경으로정보통신부문에서의획기적인기술

혁신을 들 수 있다. 이는 토플러가 일찍이 제3의 물결이라 말한 정보통신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연구학습체계의 혁신, 지식의

기호화 (디지털혁명) , 세계화현상을가속화하고심화시킴으로써지식기반경제

의 성립을 가능케 하였다.

연구학습체계가혁신되어지식생성의양이풍부해지고기술변화의폭이거대

화되며 지식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초조사와 연구개발을 위한 도구와 장

비의개발이빨라지고비용이감소되었다. 또한가상적시뮬레이션기법의실용

화 , 전자네트워크의 구축에 의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확산, 지식의 기호화 (디지

털화) 등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지식이 정보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손

쉽게 전달될 수 있다 .

지식의기호화란추상적이고복잡다기한지식의내용을정보통신기술을활용

하여 단순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거대 지식의 축소와 전환 과정이며

지식의전달, 확인 , 저장 및재생산을수월하게만드는것이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세계적인전자상거래의활성화, 금융거래의국제화등을촉진하여경제

활동의 세계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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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의한 지식의 생성 , 분배 , 활용구조의 변화는 기존 자본

주의경제의운영원리를변화시키고있다. 이러한운영원리의변화는주요기술

기반, 부의 일차원천과 중심산업, 핵심 생산요소, 경제활동공간 , 경제운영체제

측면 등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주요기술기반은농업기술과산업기술을거쳐정보통신기술로변하고있

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토대로 하는 지식변화의 양과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고 변화속도 역시 매우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식기반경제에서는부의일차원천과중심산업도이동되고있는데부의일차

원천은토지에서기계및금융자본을거쳐금융과지식자본으로이동하고있고,

중심산업도 농수산업에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 또한 핵

심 생산요소가 자본, 노동, 토지와 같은 물적 자원에서 지식 , 정보와 같은 지적

자원으로 교체되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

정보화에의해기술혁신이가속화됨에따라경쟁내용이변화하여, 이전의 비

용경쟁과 품질경쟁을 거쳐 누가 먼저 값싸고 좋은 상품을 공급하느냐라는 시

간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구조가 단순한 생산공정경쟁에서 효율

적인사회시스템2 )을지닌나라가높은국가경쟁력을유지한다는 구조경쟁으로

이행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식이공공재, 무한성 , 수확체증법칙의성립이라는경제적특성을지님에따

라 지속 가능한 성장원리가 실현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의 생성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공간이 국내의 일부지역

또는 국가경제를 넘어 세계경제 단위로 확대되며 , 경제운영체제도 봉건체제에

서 수직적 및 대립적 체제로 그리고 앞으로는 수평적 및 제휴적 체제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2)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이란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와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정부, 기업, 국민의 총체적 경제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고 환경 변
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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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1> 자본주의 기능 체제의 발전단계 구분

17세기∼19세기 초

(봉건주의)

19세기∼20세기 후반

(자본주의)

20세기 후반 이후

(후기 자본주의)

주요 기술 기반 -농업 기술 -산업 기술 -정보통신기술

지식 변화의

양과 속도

-소량

-매우 늦음

-대량

-중장기(최소 1년 이상)

-증폭

-단기(수시로 변화)

부의일차원천과

중심 산업

-토지 기반 경제

-농수산업

-기계·금융기반 경제

-제조업

-금융·지식기반경제

-서비스업

핵심 생산요소 -토지 -산업 자본 -인적 자본

주 경쟁 내용 -비용 경쟁 -품질 경쟁 -시간 경쟁

성장 원리 -한계 성장 -제한적 한계 성장 -지속 성장

경제활동 공간 -지방 경제 중심 -국가 경제 중심 -세계 경제로 확대

경제 운영 체제
-국가 주도 체제

-봉건 체제

-국가와 기업 중심

-수직적 경영 체제

(대립적 경제 관계)

-기업 주도

-제휴 경영 체제

(협조적 경제 관계)

주 : 1) Dunning(1997)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2) 핵심 생산요소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를 의미함.
3) 각 항목별 변화는 상대적 중요성에 의한 것임.

3.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모습

1) 초스피드시대의 도래

지식기반경제가자리잡을 21세기에는통신기술이달라져빛의시대가도래할

것이다. 의사소통과 지식축적의 매개인 미디어는 종이(paper , 15∼20세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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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electronic, 20세기)를거쳐빛(opt ical, 21세기)의순으로진화하고있다.기

술의진보에따라光정보처리,光통신,光컴퓨터등光기술이기존의전자기술을

대체하면서빛의속도로정보를주고받으며,거래를성사시키는 超스피드시대

가 도래할 것이다. 光기술은 미디어 기술로서 뿐만 아니라 光에너지, 레이저 치

료와 같은 분야로도 광범위하게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정보인프라의 구축

정보인프라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어 경쟁력의 기반이 달라지게 된다. 20세기

에는육상,해상,항공을이용한물류(物流)시스템이경쟁력결정의주요소였으

나, 21세기에는 정보흐름을원활케하는정보인프라가경쟁력을좌우하는요소

가 될 것이다. 정보인프라의 기본기술은 인터넷을 축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인

데경쟁력있는정보인프라의구축은단순히정보의흐름뿐만아니라기존물류

시스템의 혁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보인프라로 지능형

교통망(IT S )을 들 수 있다.

3) 스피드경제의 실현

경제활동의공간이사이버공간으로변하여 스피드경제가실현될것이다.인

터넷을통한전자상거래가교역의주도적지위를차지하게될것이고,이를뒷받

침하기 위해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시스템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구축될 것이

다. 이러한사이버 공간을통해일반재화뿐만아니라 원격교육, 원격의료, 인터

넷컨설팅,인터넷마케팅,고객관리등대부분의서비스가제공될것이다.사이버

공간의 확장에 따라 실체적 공간(space) '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고 시간

(t ime) '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규모의 경제보다

스피드의 경제가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4) 생산요소의 진화

중심생산요소가변하여지식이핵심적생산요소가될것이다.자본주의경제



제 2장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11

에서핵심적인생산요소는기술진보에따라 (숙련)노동→자본→지식의순으

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과소혹은과잉이아니라지식의양과질에의해결정될것이며생산요소의진화

에의해경제활동의핵심인력도블루칼라→화이트칼라→골드칼라(지식근

로자)로무게중심이이동해갈것으로보인다.따라서이에따라제조업과서비

스업의구분도모호해지고,제조업의하드웨어와서비스업의소프트웨어가결합

한 소위 2.5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5) 상생과 협력의 시대

경쟁의내용이달라져상생(相生)과협력의시대가될것이다. 20세기에는설

계,구매, 제조, 유통,판매, 서비스, 관리로이어지는기업의활동이하나의단일

한기업으로통합(vert ical int egrat ion )되는경향을보이고있었으나 21세기에는

각각의 기능에 특화한 독립기업들이 정보네트워크(data net work )를 매개로 하

나의기업사슬(corporat e chain )을구성하게될것이다.기업사슬의경쟁력은사

슬을 구성하는 독립기업들의 협력과 공존에 의해서만 발휘될 수 있으므로 경쟁

보다는파트너십이중요한기업전략으로등장하게되고경쟁이아닌서로이익

을 보는 협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6) 공장의 소멸

생산 과정이 달라짐에 따라 공장이 소멸되어 갈 것이다. 기본기술은 극소전

자기계시스템(MEMS )을 비롯한 超微細기술(nanot echnology )과 생명공학이

될 것이고 MEMS는 사람과 같은 로봇, 곤충과 같은 로봇을 등장시켜 기존의

생산 공정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생명공학에서 밝혀낸 자연의 비밀

(거미의거미줄만드는기술,누에의실크제조기술등)을응용하여분자혹은

원자 단위에서 설계와 생산이 이루어지면 설계와 생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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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이크로 사고 중심의 시대

경제의중요도가달라져마이크로사고중심의시대가될것이다.대량생산방

식과대중소비사회로특징지워지는 20세기에는매크로중심적사고가유효했으

나 고객맞춤(m ass-cust om ized )생산방식과세분화되고 개별화된 소비자의 기호

로특징지워질 21세기에는마이크로(m icro) 중심의사고가지배할것으로보인

다.예를들어,소비자가콜라를선택할때에는단순히 콜라를고르는것이아니

라, 다이어트 콜라, 체리 콜라, 無카페인 콜라 등 각자의 기호를 분명히 드러

내게된다.이러한것은 21세기시장의특성이생산자중심에서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 전략은 내부 경영자에 의해

결정되는것(inside-out )이아니라 외부의소비자에의해결정(out side- in )될 것

이다.

8) 환경의 중요성

환경의중요성이커져환경친화적인기업만생존하게될것이다.글로벌화의

진전에따라인류의공동생존에대한이슈가중시되고그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와 환경파괴 문제가 핵심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최근 온실가스감축문제는

기후변화협약에따라통상이슈로전개되고있어 38개선진국을중심으로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CO2를비롯한온실가스를 1990년대비평균 5.2% 감축하는협

약을체결한바있다.환경문제는기업활동을제약하는위협요소일뿐만아니라

환경관련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요소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9) 우주·해양의 시대

경제활동무대가달라져우주·해양의시대가도래할것이다.기술의발전에

따라경제활동의 무대는 지역(local)에서 전세계(global)로 진화해 왔으며, 21세

기에는 미개척지였던 우주·해양이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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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해양은지금까지국가주도의연구개발대상이었으나, 21세기에는개별기업

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성사업, 우주

정거장, 우주관광, 해상구조물, 태양열 발전시스템, 해상도시, 해양목장 등이 예

상 가능한 사업분야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개발대상으로서 우주와

해양의중요성이강조되고,우주와해양의점유와개발을둘러싼경쟁과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지식기반과 국가의 기능

1. 21세기 도전과 지식정부

정보통신기술의발전속도가워낙빠르고그것이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

매우 크기에 예전의 산업과 물류를 생산기반으로 하던 사회에서 정보와 정보유

통중심으로변화하고있으며물질과양중심의경제패턴에서지식과질중심의

새로운패러다임으로바뀌고있다.세계의흐름을외면한낡은경제패러다임으

로는 국가생산성을 제고하기 어렵기에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는 창

의력과 지적 능력이 자생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

다.특히 21세기창조적지식국가로이행하는데있어서주도적역할을담당해야

할 정부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식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960년대에저소득국가였던동아시아국가들중많은국가들이아직후진상태

에 머물러 있으나, 일부는 OECD 국가들과의 격차를 없애는 데 성공하였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국토의 적극 개발, 둘째, 도로, 공장, 통신망 등 물적 자본의

구축, 셋째, 노동력 확보와교육훈련증대등을들 수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한

국,구소련이 1960∼1980년대의기간동안똑같이물적자본축적에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가 좁은 한국, 싱가포르 등이 현재 구소련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식(knowledge)의 효과적 활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지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총요소생산성

(T F P : T ot al F actor Product ivity ) 분석에 의하면, 경제성장에서 노동, 자본과

같은 물적 자본 축적의 효과를 제외한 지식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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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정부 논의의 배경

1) 국제환경의 변화

국제체제가변화하여 1970∼1980년대새로운형태의국제질서가자리잡고있

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후 미국, 유럽, 일본 등 다극화된

국제체제로변모하였고 1980년대후반동구권과구소련의공산주의체제가몰락

하면서이념경쟁에서자국경제제일주의의무한경쟁시대로돌입하게되었다.또

한 국제사회에 신교역 질서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신교역 질서란 세계의 교역이

W T O협정이라는 하나의 무역규범과 국제기구로 통일되어, 국가간의무역이 국

내외구분없이투명하고공정하게하나의경제권으로통합운영되는것을목표

로 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의 운영절차, 규칙 및 규범을 말한다. 국내외 구분

없이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국내 사정으로 인한 상이한 규제나

법령체제상의차이가타국가에대한교역차별의이유가될수없다는것을뜻하

며개방체제하에서는국내산업규제를포함한모든제반경제운용에관하여투명

하게운용될것이요구되고있다.한편산업의다국적화경향이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전 산업분야에 걸친 현상이지만 정보통신의 경우 다국적화 경향

이더욱두드러지고있다.지구촌개방경제체제에서무한경쟁을해야하는기업

의입장에서다국적화및다국적현지법인일반화현상은새로운정책환경이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기술의 발달

정보사회에서새로운국가역할로기대되고있는방향을보면시민정신의촉진

자로서의국가,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국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인프라구축

창조자로서의국가,사회변동관리자로서의국가등의기능이요구되고있다.특

히 행정의 효율성 제공,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수용, 행정의 정보화촉진, 정부부처간 정보의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정보사회에 걸맞는 전자정부의 「네트워크 관리자」



16

로 변모하고 있다.

3) 시민들의 요구 증대

21세기정보화시대의정부는과거보다잘교육받고정보를갖춘시민사회및

민간부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특히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21세기를 NGO의 세기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정부부문의생산성이낮은요인은새로운행정서비스의수요에능동적으로대

처하지못하고관료적매너리즘에빠져혁신적인노력을소홀히해왔고,중앙집

권적,수직적구조때문에유연성과동태성을상실했으며,정부부문의지나친독

점적 성격으로 인해 자원낭비 및 비효율성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혁신보다는 현

실안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공공부문

의비효율성을타개하기위해서는시장중심의민간경영기법을공공부문에도입

하여효율성을증대하고, 정부기능의과감한민간이양, 행정조직에팀제의도입, 인

사 및 조직운영에 경쟁체제의 도입 등 행정개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5) 시대 변화와 한국 경제의 위기

한국 경제 위기의 초래원인은 크게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인론은 기업 부문의 방만한 투자, 금융부문 부실화, 대외자산 관리 실패 등이

고, 외인론은 아시아국가들의외환위기확산, 국제투기성 자본의횡포등이다.

그러나內·外因論의 공통된 특징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국내

외경제환경변화에적응하지못하였다는것을들수있다.즉세계화진전,정보

통신기술 혁신, 지식의 중요성 부각 등 대외 환경 변화와 양적 요소투입 성장단

계에서질적혁신단계로이행하려는대내여건변화에대한적응이순조롭지못

한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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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환경변화에적응하지못한데는그간경제발전을주도해온 국가

기능의 무력화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960년대 이후 이룩된 한국

경제발전신화의동력은대내외여건을고려한 국가주도의계획적인수출지향

적 불균형 성장 전략 추구였다고 할 수 있다.

<표Ⅲ- 1>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20세기적 여건 21세기적 변화

경제정책

추진 환경

- 국제화 :일국 중심의 경제 정

책 유효성 존재

- 세계화 :일국 중심의 경제 정

책 무력화

주요 기술 기반 - 산업 기술 - 정보통신기술

핵심 생산 요소
- 물적 자본

·노동, 자본 중심

- 비물적 자본

·정보, 지식 중심

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

- 양적 요소 투입 성장 단계

·외연성장(추격 모방 : catch-up)

- 질적 혁신 단계

·내포성장(혁신창조 : leapflogging)

주：1) 핵심 생산요소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를 의미함.
2) 21세기적 변화는 1990년대 이후의 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3) 각 항목별 변화는 상대적 중요성에 의한 것임.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환경 변화에 맞는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실천 미흡,

정부부패 만연, 리더십 부재 등으로 국가 기능의 마비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향후 발전 방향

21세기에는국제적으로강력한개방체제가형성될것이다.동서냉전체제의붕

괴,다극화된국제체제의형성,경제실리추구의무한경쟁시대로의돌입, W T O체

제로대변되는새로운무역질서의등장등으로모든부문의경제가투명하게운

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시장의 통합으로 정부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이 비

교·노출되어민간기업의구조조정과정부부문의효율적인지원이요망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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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정보통신기술의혁신적발전은변화추진의도구인동시에변화의중요

한 매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역할과조직구조의변화를촉진하고정보사회에걸맞는「네트워크관

리자」로서의 전자정부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와 지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의 도래를 준비하고, 세계화 및 시장질서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혁신적 변화에 적응하며, 증대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21세기를 바라

보는 정보화 시대의 지식창조형 정부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3. 지식정부의 역할과 기능

1) 지식정부의 개념

지식정부는 국가사회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

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이 창출·확

산·응용될수있는정부형태를말한다. 지식정부는조직의역할과구조의조정

을통해환경변화에신축성있게적응하며인력및예산의제약속에서공공서비

스 향상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내부유인체계를 구축한

다. 그리고 행정과정에 있어 조정과 통합 및 통제 메커니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정보의흐름과공유를효율적으로관리해야한다.또한기업식정부개념

을 도입하여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자율권의 허용과 엄격

한성과관리를통한책임경영방식을확립하며행정편의가아닌고객위주의공공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정부는 정보기술을 중요한 매개체로 삼고 있으며,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성은 그 핵심적 전략수단이 되고 있다.

2) 지식정부의 역할

개도국이선진국과의지식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지식의획득,흡수,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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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 지식획득(Acquiring Knowledge)은연구개발을통해지식을창출하고고유

지식을축적하는한편, 개방무역체제,외국인 투자유치,기술협정등으로세

계의 활용 가능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식획득정책으로 개도국은 지식을 해외로부터 유입하거나 내부창출을

통해얻을수있다. 해외로부터의지식획득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개방

무역체제,외국인투자촉진,기술라이센스의활성화등이효과적이다.지식

의내부창출을위해서는연구원에대한인식제고,공공연구기관과계약을

맺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국내 생산부문의 요구에 맞는

공공 연구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지식흡수(A bsorbing Knowledge)는기초교육체제,평생교육기회의제공등

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통해지식을흡수하고활용하는능력을키움으로써

배양될 수 있다.

지식흡수정책으로신지식의확산,기술진보의가속화등평생학습을통해

새로운지식을흡수할수있는기반을필요로한다.선진국과의지식격차를

줄이기위해서는여성의교육기회향상등기초교육의확립,기술혁신을위

한평생교육기회제공등을통해신지식을지속적으로흡수할수있어야한

다. 또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글로벌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민간투자확대 등 기초교육 이상의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다.

- 지식유통(Communicat ing Knowledge)은새로운정보통신기술의활용을통

해 저소득층이 지식을 획득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유통정책은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통해 쌍방향 정보흐름체제를 만

들어지식을유통시켜야한다.정보기술의발전,컴퓨터와통신의결합등은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시·공간적 및 비용적 제약을 완화해주고 있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소외 지역에 대한 서비스의

촉진을지원하며, 인터넷에기반한가상연구및교육시스템구축등을통해

지식유통을활성화해나가야한다.또한지식이풍부한곳에서취약한곳으

로지식을확산시키는단순한지식유통정책을넘어서, 기반이취약한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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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견을수렴하는쌍방향정보흐름체제를구축하는정책을추진하는

것은지식유통의효과를더욱높여줄것이다. 지식취약부문에대한상세한

정보를 통해 해당부문의 관련자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지식정부의 기능

지식경제사회에서는경제운용방식이바뀜에따라경제를움직이는틀을정해

주는것이정부의중요한기능이되고있다.더구나지식및기술과같은핵심기

반자산이취약하고과거산업자본시대적성격이강한우리나라에서지식기반시

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막중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낙후된제도와관행을과감히파괴하고새로운체제구축을위한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비해우리나라는 정부의사회통합적 기능을중시하는문화적 역

사적전통이있기에정부의역할변화가더욱중요하게취급되고있다.우리나라

에서는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식과 관련된 여

러 활동의 틀이 되는 제도자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이행하기위한정부의지원은인프라부문에집중되어야하고

현행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민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분권적 체제로의 이행을 서

둘러야할것이다.한편지식정부는특정한정책목표달성을위해시장에직접적

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이

를관리하는데더욱치중해야할것이다.또한물적요소의원활한소통을위한

물적인프라의구축보다지식의원활한생성과유통을위한지적인프라의구축

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의해 나라별 경제정

책의 유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되고 정책의 독립성이 약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등 경제주체간에 형성되었던 수직적·대립적 관계가 수평

적·협력적 관계로 점차 이행되고 있으며 정부개입 여지가 축소됨에 따라 정부

조직이 간소화되고 관리형 정부에서 지원형 정부로 기능이 변화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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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는전자정부로이행하기위한행정시스템혁신의필요성을강조한

보고서에서정부가지식기반구축을선도하기위해서국내자원과능력을최대한

<표Ⅲ- 2>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

구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정 부

기 능

-시장실패부문과 국부의 창출·분
배에 직접 참여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문
제에 직접 개입

-역동적인시장경쟁체제지원역할
-다양한 사회적·전략적 목표 육성

정책형성의

독 립 성

-사회구성원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대부분의 정부는 거시
정책 수행에 상당한 독자성 유지

- 각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한 형태
로 수렴되면서, 유동자산과 시장
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
책의 독립성도 제한됨.

기업과의

관 계

-정부는 기업의 반경쟁적 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

을 통제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충관

계에 있음.

- 부분적으로 구패러다임 유효
- 그러나 점차적으로 국내기업과
협력하여 경쟁촉진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협력자

다 른

정부와의

관 계

-정부간 정책협력이나 경쟁이 매우
제한적

-초국가적 기구의 부재

-자산과 국경간 이동이 활발해지
면서 정부간 경쟁과 협력이 강화

- 지역적·범세계적 조직의 역할
이 증대되면서 지역과 국내조직

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

정부조직

-주로 계급위주
-부서간 협조 미흡
-조직의 거시적 정책결정에 개입
-정책이행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불
필요한 중복 경향

- 슬림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
으로서 임무수행에 우선권을 두

는 조직

-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조 및 업
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을 지향

인식전환

차 원

-무역·투자에 대한 좁은 인식 - 글로벌 경제의 일원이라는 인식
- 투자유치를 통해 해외자산 획득
과 선진경험 습득

-무역·해외직접투자를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비교우위 촉진의

관점에서 접근

자료 : OEC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
OECD Proceedings, 199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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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활용하여세계시장에서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도록지원하는협력자의

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이러한정부가되기위해서정부조직은과거

계급주의에서 벗어나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 임무수행에 우선권을 두는 슬림

화된 조직이 되어야 하고, 정부기능도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경쟁촉진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에도 경쟁과 협

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은행에서도 교육수준과 개방정도가 높고 정보통신기반이 잘 갖추어질수

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후진국이 선진국과 지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ⅰ) 지식습득을도와주는정책,ⅱ) 나라의학습능력을증진시키는정

책, ⅲ) 정보유통의효율성 증진과비용감소를 위한 정책에초점을 맞춘 국가전

략을 형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지식기반경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정책수행방

식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형태로재정-세제상지원시기준이되는경제변수를무엇으로할것인가결정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경제의 복잡화, 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파악능력에한계가있으며,기업,산업,지역,국가간경제력의우열관계변

화가상시화되어예측이나최적행동의선택에어려움이있다.셋째,정부와공공

연구기관간에네트워크를형성하는경향이증가되고있으며다양한방식의협력

관계가 성립되어 정부가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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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정부 개혁의 기본 원칙

정부조직은다단계의피라미드식의사결정구조를완화하여가급적수평적형

태의 조직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수평적 형태의 조직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복잡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수평적으로개인,집단,조직간의관계

를엮는메커니즘이라할수있으며네트워크를통해주요한일상업무가처리되

는 정부형태라 할 수 있다.

공공조직내부에 인센티브제도를확립하는한편목표설정,성과확인등책무

를명확히하는책임경영방식을확립하여성과지향조직으로변화해야한다.공

공부문의경직성과독점을완화하기위해고객의편의를먼저추구하는작고효

율적인전자정부를실현해야할것이다. 또한정부의정책집행과정에서투명성

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 및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부혁신에 따른 정부

와시민사회및민간부문간에상호협력관계를형성한다.사회구성원들의신뢰

와등권을전제로공존과공영을추구하는가운데개개인의창의와자율성이최

대로 발휘될 수 있는 문화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를추구하는정부로서새로운여건을조성하는역할을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ⅰ)모든 경제주체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제도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모든 경제인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인설계에 중심을 두고 특정 기

업이나 산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대안의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

ⅱ) 정부지원 활동의 중심은 민간경제주체, 대학, 공공 연구기관 등의 지식활

동과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에모아져야한다. 다양한 형태의네트워크형

성에대하여정부가관리하는인적,물적자원의제공및혁신성과물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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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계약 틀을 마련해 주는 추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ⅲ) 정부는 국가혁신체제와 세계적 자원의 연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아직세계적수준과지식격차가있고경제규모의제약으로연구

개발활동을위한최소규모조건의달성이어려운상황이라고할수있다.

ⅳ) 조세 재정상의지원은명확한우선순위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민간지

식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공재적 자산의 구축에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경제활동형태의변화에대응하여조세기반을확대하고,정보기술을이용

한 조세행정의 간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세기반 축소에

대응하여 납세부담 능력에상응하는 과세원칙을 지켜 나가야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지식경제가 갖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완화시킬 수있을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이용하여 납세자들의 납세협조비용과 징세행

정비용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ⅵ) 지식활동에영향을주는각종정책과정에민간전문가의지식을적극활용

해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부문의 한정된 인력만

으로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정책을입안,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 되고 있다.

ⅶ) 정책조정의 구조를 새롭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산업자본주의 시

대의경제관련 정부의구조는 업무영역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관장하는

방식이었으나경제각부분의연계가높아지고급격한변화가상시화되는

환경에서 정부의 각 관장부분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선진국의 지식정부 추진 사례

1) 미국

미국의 지식기반경제 추진계획은 국가지식창고 프로젝트(SIP : Stat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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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Project )로서이계획의목적은연방정부와지방정부, 교육기관등전

문가들사이의지식공유를위해국가및지역의정보인프라를네트워크화한단

일정보센터를구축하는것이다. 예를들어지방정부에서입안하고실행하는각

종정책을상호간에비교분석함으로써정책의개선과더불어효율성을높일수

있는 국가와 지역간의 효율적인 정보인프라를 개발토록 할 수 있다.

이 계획의 추진배경을 보면 지식기반 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으므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SIP는 국가정보기반(NII : Nat ional Informat ion Infrastruct ure)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립과학재단(NSF : Nat ional Science Foundat ion )에 의해 시작되었다.

NSF는 1995년 10월, FA RNET 3)로하여금국가정보기반의개발및활용을위한

인프라구축과이의추진전략등정책수행을위임했고, F ARNET은 ECLIPS,4)

A SU5)와함께정보를수집하고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시스템등을개발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통신관련 인구통계, 교육, 정부내 통신활용, 온라

인관련법및규제,지방의경쟁및규제,지방차원의지역프로젝트,행정온라

인 서비스, 통신 인터넷에 대한 정부규제, 주정부의 통신인프라, 재택근무 등

12개 범주로 구분되며, 각각은 100여개의 하위 범주로 세분되어 있다.

SIP는주정부,지방의정책입안자,학자,교육자,정보기술전문가등의지원

하에 1997년 11월까지 2차시험을마쳤으며,시행규모및기능을확대할예정이

다.이러한지식창고화전략은궁극적으로흩어져있는지식을한곳으로집약해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장기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

다.

3) Federation of American Research Networks, 인터텟 및 관련 기기 서비스 업체들이
만든 비영리 협회

4) Electronic Commerce, Law & Information Policy Strategies, OSC(Ohio Supercomputer
Center)의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전자상거래, 표준 개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정부
와 민간 부문이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의 설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5) Arizona State University, DB 구축, 프로젝트에서 그래픽 차원의 사용자 환경 구축
작업을 수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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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네트워크전략 (Connect ing Canadians )에서

는 산업정책의 최종 목표를 지식기반 정비에 두고 여기에 집중 투자하여 2000

년까지캐나다를세계에서가장네트워크화된국가로만든다는전략이다.지식

기반 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들이새로운 기술과 인터넷환

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전략을 마련하고 있

다. 캐나다국민들이 단순하게 개인이 인터넷에접속할 수 있도록 돕는것만이

아니라,개인과기업이새로운사업기회를 창출하고,중앙 및지방정부,어린이

와 어른 등 캐나다 내의 모든 주체들에게 교육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네트워크전략은사업(Business) , 교육(Youth) , 소비자(Consumers) , 공동

체(Communit y )의 4개분야별로인터넷을통한전국적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

해캐나다정부가향후 3년간 2억달러이상의예산을투입해캐나다국민전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기반경제에 의한 취업 및 사업기회를 창출하고자 하

는것이다.사업계획을부문별로살펴보면,우선사업부문은전세계사업관련사

이트와연결된캐나다에서가장큰비즈니스사업및무역정보사이트를구축하

는 것이며, 교육 부문은 인터넷을 통한 학생과 교육자의 학습기회 확대, 졸업자

들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

취업관련정보공유및취업기회확대와교육부문과기업의연계에중점을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 부문에서도 가상 쇼핑 공간으로서 자동차 리스, 주요 은행의

정보, 건강 및 안전관련 내용과 같은 각종 소비자 관련 정보를 연결하고 공동체

부문에서도선진기술,산업및교육관련네트워크로서중앙과지방정부,각종민

간단체가연결되어있어이들이정보기술의공유를통해캐나다의정보고속도로

를 향상시키고 각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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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 1> 캐나다 네트워크 전략(Connecting Canadians )의 구성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Connecting Canadians, Canada, 1998.

Connecting Canadians

사업(Business) 교육(Youth ) 소비자(Consumer) 공동체(Community)

사업정보망(Strategies)
교육네트워크(Student

Connection Program)
가상무역(Export

Source)

인터넷교육(School Net)
인력은행(National

Graduate Register)
가상사회(SchoolNet

Digital Collections)

인터넷쇼핑(Consumer
Connection)

국가정보망(Canadian Network
for Advancement of Research,
Industry and Educaion)
정보정부(Community Access

Program)
문화정보망(Computers for Schools)
사회단체망(VolNet)

3. 지식정부의 조직 모형

1) 현행 행정조직의 한계

현행우리나라의행정조직은관료제·계층제스타일을유지하고있어성과위

주의 효율적인 형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다양한 외부여건의 변화에 신속

한대처도용이하지않다. 지식정보사회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새로운조

직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2) 조직개편의 필요성

내·외부의환경변화에적응하여지식정보시대에적합한정부조직을위한조

직개편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우선정부조직이당면하고있는외부환경변

화로는 사회의 불안정성, 급속한 사회변화, 국가간 경쟁의 심화, 국민욕구의 다

양화, 정보기술의 발달, 국가위주의 행정에서 국민위주의 서비스중심 행정으로

의전환등을들수있다.따라서이러한다양한외부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

정부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신속한 대응력, 지식능력, 풍부한 정보처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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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관리능력등을갖추고자율적이고유연한조직,낮은계층구조,정보의

공유, 지속적 학습능력 등의 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환경 변화로는전통적 유교가치관의 붕괴, 개성화시대, 관료주의 메

커니즘에 따른 조직병리현상의 심화, 행정의 질 추구, 조직의 팽창, 관리비용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

적 조직관리, 공무원의 창의성, 변화관리 능력, 공무원 및 국민의 참여의식 등

정부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분권화, 유연한 조직, 다기능화, 자기관리 조직,

계층단축, 참모조직의 축소 등의 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한 조직 변화 방향

( 1) 조직구조 측면

① 복잡한 관리 계층에서 단순한 관리 계층으로

복잡한관리계층은의사결정을지연시키고,계층간의정보의흐름을단절하고

왜곡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또한의사결정자를외부환경및고객으로부터격

리시켜 현장감 있는 환경변화의 이해를 방해하며 환경을 무시한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내리게된다.미래조직에서는이와같은관리계층의단순화,축소가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② 높은 공식화에서 자율적 합의 중시로

작업이시간변화에상관없이안정적이고어느정도예측가능한경우작업의

표준화,공식화가가능하지만어떤일을어떻게수행할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

에서공식화된업무처리방식은오히려유연성과신속성을저해할수있다.따라

서앞으로는직무담당자간의자율적합의에의하여조정하는것이더욱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이다.

③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기존의조직은수직적관계를중시했으나미래조직에서는수평적관계를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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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된다.상사와부하의관계보다동료간의관계가강조되고의사결정계층도

대폭 단축될 것이다.

④ 권한집중에서 권한 위임으로

미래형 조직에서는 최고 경영층 혹은 상위 관리자가 수행하였던 상당한 권한

을 일선 담당자에게 위임하게 된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경영자 한 두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⑤ 내부통제 중심에서 네트워크화로

조직내부에서는 핵심기능만 보유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기능은 아웃소싱함으

로써경영효율성을극대화한다.따라서내부통제화보다외부조직과의긴밀한네

트워크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⑥ 기능 단위에서 프로세스 단위로

신속한업무처리를위해행정처리절차를얼마나고객의요구에맞도록설계

운영하여조직을간단하고유연하게하느냐하는것이향후경쟁력의핵심이될

것이다.

⑦ 계획통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그 동안 지원 부서에서 수행하였던 확인, 점검, 통제 기능의 대부분이 미래형

조직에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위임되는 한편, 지원인력은 고객이 요구하

는가치를창출하는데필요한기술적정보와자원을지원하는역할에한정되어

야 한다.

( 2) 직무구조 측면

① 분업화에서 다기능화로

분업화에의한단순기능의수행에서소수의팀이다기능을수행체제로이행하

며 , 이를통해단위조직업무처리의유연성을증대시키고개인의능력을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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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써 성취감을 고조할 수 있다 .

② 직위지향에서 가치지향으로

현행 계층체계 직위체계에서는 승진을 통한 직위변화가 조직원에 대한 유일

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 미래조직에서는 직무의 가치가 직위체계와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부여된다.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은 승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③ 도전적인 업무로의 전환

정보화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구성

원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④ 자율적인 직무로의 변화

미래조직은 계층구조가 낮아지고 분권화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기판단과

자기책임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 그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작업결과에 대한 책

임도 높아질 것이다.

4) 주요 정책 영역별 정부의 역할

지식기반경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먼저 구

축해야한다. 이러한제도적인프라로서는지식재산권제도의정립을위한지적

재산권 보호제도와 분쟁해결기구 정비가 있고, 지식자산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

해세계적표준의확대를촉진해야할것이다.민간에세계적표준이보급되도록

정부가앞장서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민간부문을유도하여야할것이다.더

나아가능동적으로국제적표준화작업에참여함으로써우리나라의산업경쟁력

확보에기여해야하며전자상거래의확산을돕기위한법과제도도속히정비해

야 할 것이다.

또한지식기반경제의물적인프라를구축하여경제주체들이정보통신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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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 1> 정부의 역할과 정책과제

정부 역할 정책영역 법·제도 재정-조세상의 지원

지식기반

경제의

제도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

지식재산권

정립

특허관련인력 육성, 특허심판

제도정비, 조정기구, 지식재산

권보호시행강화

지식자산평가
기술평가인력양성, 전문가 네

트워크 강화

지원에 기술자산 가치 평

가 기준반영

표준화 국제적기준에합치하도록유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용자보호, 표준역관, 청약

철회권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원칙

의 확립(국제적 협조) , 납

세비용 최소화

정보통신

인프라
표준설정

통신망, 지식정보자원 구축,

활용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투자

민간의

지식활동

활성화

연구개발

공공 R&D 주제선정,

재원배분 범국가적 조정

세계화 촉진

주체간 협력 촉진

기초연구,

공동연구 지원,

업종, 규모별 차별폐지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혁신을 위한 공동사업에 재

정지원

교육, 훈련

원천적 지식의 교육,

직업훈련과정 개발에 산업체의

수요 반영

대학운영 자율화, 시장원리의

도입

평생직업교육지원,

대학, 취약계층지원

소득-고용

양극화

경향 극복

노동,사회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취약계층의 지식

- 정보에의 접근 보장, 기

초생활보장

정부조직,

운영의

지식화

정부조직,운영
정책조정강화, 지식활동을 촉

진하는 조직-유인 도입
효율적 정보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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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가격으로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지식기반경제의구축은

민간부문 지식 혁신활동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부문

의 R & D수행에있어연구주제선정과재원배분을범국가적관점에서조정하여

효율성을증대하고 R & D의세계화를촉진해야할것이다.이와더불어기술개발

을위한각종주체의협력을촉진하기위해민간과공공연구기관의연구결과및

민간경제활동의틀이되는법령,제도에대한통합된정보서비스망을구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간 제휴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제휴

를 지원하는 한편 개인들이 평생에 걸쳐 산업의 수요와 밀착된 교육, 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득 고용에서의 양극화 경향을 극복하여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접근과 정보

화기초교육에있어서특정지역이나계층이소외되지않도록한다.취약집단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정책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자격제도의 개선, 각

종 노동시장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공급의 체계화가 중요하다. 또한 취약계층

들에 대해 기초적 생활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미래조직에 대한 조망

지식정보사회에서의새로운환경변화는지식과정보에적응하기위한새로운

종류의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는「제3의 물결」에서 미래조직의 특

성을단조로운위계제도, 상층부 비중 작음, 소규모단위로 구성, 구성단위는외

부세계와독자적관계유지, 24시간가동,이원적또는다원적조직등이될것이

라고정의하고있다. 즉지식기반경제에서의조직은관료적계층제가아닌특수

형태의 조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1) 포괄적 조직형태로서의 비전 구동형 조직

쓰보다 도모미가 정의한 비전구동형 조직의 핵심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조

직운영이아니라상·하급자간의조화와균형이이루어지는조직이며이러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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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목적은 상호간의 대화와 질문을 통한 업무의 계획 및 조정으로 미래비전

지향적이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요하는 부서에서

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직운영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표Ⅳ- 2> 명령구동형 조직과 비전구동형 조직의 차이

명 령 구 동 형 비 전 구 동 형

이미지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을 자

기의 욕망실현을 위해 이용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

를 갖고 역할분담을 통해 이를

실현

주 역 지배자 전 원

도 구
사용자

(지배의조건은폭력 = 위협, 돈=보수)

사용자, 노동자 양쪽 또는 컴

퓨터

정보전달목적 컨트롤(제어) 커뮤니케이션(협조)

정보전달형식 1대 다수(브로드 캐스팅) 쌍방향, 대화형(인터액션)

인텔리전스 지배자가 점유 전원이 공유

사람을 틀에 맞춤 존재의 특징인 개성을 존중

자료 :산업연구원, 「창조적 지식국가론」, 1999, p.118.

( 2) 구체적인 조직형태에 대한 검토

① 프로세스 조직

프로세스 조직은 임무의 수행과정을 기본단위로 설계된 조직6)으로 프로세스

를 담당하는 팀에서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의사결정을 담당하던 관

리자 규모가 작아지고 조직 계층구조도 낮아지게 된다. 한 팀 또는 한 사람이

종합적으로업무를처리하기에결재라인및의사전달과정이단순해지며다차원

적, 종합적 업무수행을 위해 판단력, 통찰력, 이해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업무수

행자에대한교육이더욱중시되고국민요구에대한신속한대응,관리간접인원

6) 여기서 프로세스란 일정한 투입물(input )을 측정가능한 산출물(output )로 전환하
는 부가가치가 있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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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소, 행정능력의 향상,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행정의 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②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조직은 개인, 집단, 조직간에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인 관계 메커니

즘을갖는조직으로소규모조직을지향하며수평적네트워크체계가구축된다.

이러한조직에서는다양한의사소통경로가구축되며네트워크운영주체의권한

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③ 학습조직

학습조직은 지식의 창출·획득·확산, 행동의 수정 및 잘못된 지식의 폐기에

능숙한조직으로조직의생존과경쟁력유지를위해지속적학습을통한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요구된다.

④ 팀조직

팀조직은공동목표달성을위해책임을공유하고문제해결을위해공동접근목

표를 설정하는 조직으로 팀조직의 기본여건은 기능과 능력을 갖는 소수의 사람

들로 구성되며,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합의와 공

동책임의식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팀조직은환경변화에신속한대응이필요

하고, 관료주의병리현상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으며, 업무수행에요구되는개인

의자질및행동의변화가요구되고있는여건의변화가도입배경이되고있다.

팀조직이높은성과달성을위해갖추어야할특성으로는참여적리더십,책임감

공유,목표일체감,의사소통고도화,미래지향성,창의적능력개발,신속한대응

력, 성과지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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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 3> 전통적 조직과 팀조직의 차이

전 통 적 조 직 팀 조 직

조직구조 수직적 계층/부·과 수평적 팀

조직화의 원리 기능단위 업무 프로세스 단위

직무설계 분업화(좁은 범위의 단순과업) 다기능화(다차원적 과업)

관리자의 역할 지시/통제 코치/촉진자

리더십 지시적·하향적 후원적·참여적

정보의 흐름 통제적·제한적 개방적·공유적

보상 개인/직위, 근무연수 팀/능력

직무과정 관리자가 계획, 통제, 조치 팀이 계획, 통제, 조치

자료 :산업연구원, 「창조적 지식국가론」, 1999, p.127.

(3) 미래 조직 모형의 평가

<표Ⅳ- 4> 미래 조직 모형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보완사항

팀조직

·특정과업수행방법제시

·고성과를위한제시

·단위조직운영방안

·전체조직내에서의

통합문제미흡

·네트워크조직의

기본원리적용

네트워크

조직

·집단혹은조직간의

관계양식제시

·외부자원의조직화방법

제시

·특정집단혹은조직내

운영방안에대한제시

미흡

·팀조직기본원리적용

·프로세스조직의

기본원리적용

프로세스

조직

·국민가치의조직내부화

·조직화의기본원리제시

·프로세스팀간의통합

문제

·네트워크조직의

기본원리적용

학습조직

·비가시적내부능력의

체계적관리방안제시

·예측불가능한환경에

대한적응방법제시

·구체적조직설계기준

제시미흡

·구체적조직유형제시

미흡

·조직구조의형태를제시

한이론들과의통합화

자료 :산업연구원, 「창조적 지식국가론」, 1999,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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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식정부 조직의 개혁방향

지식정부조직의개혁방향을산업연구원의창조적지식국가론에서종합해보

면 정보사회의 행정방향은 국민 위주의 행정, 자기쇄신을 위한 행정, 공·사 공

존을 위한 행정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정부조직 구축의

방향은프로세스조직의원리를이용하여전체조직을설계하고,내부조직원리는

네트워크형태로 구성하며, 특정과업수행을 위해서 팀 조직 형태를 도입하는 한

편 조직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학습조직 이론을 병행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Ⅳ- 5> 미래 조직의 특성

전 통 적 조 직 미 래 조 직

조직구조적 특성

·높은 관리계층

·수직적 관계

·권한의 집중

·내부통제화

·과·부 단위

·기능별 조직화

·통제중심의 스태프 기능

·비대한 관료조직

·낮은 관리계층

·수평적 관계

·분권화

·네트워크화

·팀단위

·프로세스에 따른 조직화

·지원중심의 스태프 기능

·간소하고 유연한 조직

직무구조적 특성

·단순직무(분업화)

·직위지향적

·일상적·지시적

·낮은 책임

·단순한 난이도

·다차원적 직무(다기능화)

·가치지향적

·비일상적·도전적·자율적

·높은 책임

·높은 난이도

자료 :산업연구원, 「창조적 지식국가론」, 1999,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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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정부 구축 전략

1) 국가기능의 재정립

21세기의새로운성장전략은한국경제의발전단계와향후성장목표그리고대내

외 제약요인을 감안한 국가기능의 재정립으로부터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발전단계는 혁신과 창조에 기초한 질적 혁신단계가 되며 성장목표는 부의 균등한

향상과통일경제를지탱할수있는경제력의확보가될것이다.우리경제가당면하

고있는제약요인을살펴보면대외적제약요인으로선후진국간경쟁의격화,선진국

과의지식격차의상존을들수있고대내적제약요인으로시장제도의미성숙, 경제

위기극복을위한구조조정과제, 실업해소등을위한복지수요의증대등이있다.

새로운 국가형은 발전·복지 복합형이 되어야 하며, 그 수행 방식은 지시적

(despot ic )에서 기반적(infrastruct ural)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복지

복합형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주도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발전국가

형태를약화시키는한편복지수요를수용하는 복지국가형태를가미해야하고

수행방식도 통제·지시에 의한 지시적 수행방식에서 민간 자율경제의 활성화

와 복지확충을 위한 제반제도를 구축하는 기반적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시장질서에 의한 경제력 확보를 바탕으로 실업과 같은 시장실패 부분을 정부가

보완하는 시장과 정부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2) 새로운 성장전략과 과제

국가기능의재정립에 기초한신 성장전략은 민간주도, 대내외수요기반, 부문

간균형발전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민간주도성장이란시장원리에기초한

민간기업부문이경제성장을주도함으로써효율적인자원배분과활용을유도하

는체제이며대내외수요확보는중소기업과부품산업과같은내수기반산업육성

에의한국내수요확대를통해대외의존심화에따르는극심한경제불안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부문간 균형발전은 지역간·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

하여 경제전반의 수요확대 및 사회갈등과 결집력 이완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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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전략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는 성숙한 시장제도의 구축 ,

핵심 생산요소로서 인적자원 향상 , 복지수요 충족을 들 수 있다. 원활한 시장

형성은금융,산업,노동부문에원활한시장제도를구축하여효율적자원배분을

도모함으로써향후필요한경제력을확보하는전략이고인적자원의향상은교육

제도의혁신,사회의식의개혁,국가기술혁신체제및정보화기반시설의확충등

으로인적자원의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것이다. 복지수요의충족은빈부격차

등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가족 공동체제도의 보존과

같은 아시아적가치를활용한사회안전망의구축과지방자치제활성화및정부혁

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세수구조의 개선 등으로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3) 정부조직과 운영의 지식화

정부조직의지식화를위해서는공무원의지식활동을촉진하는조직과유인제도를

적극적으로도입해야한다. 임용, 보직, 승진제도가공직자의지식역량축적과활용

을촉진할수있어야하는데임용,보직에있어획일적인기준에의한배치를지양하

고항시채용체제로전환하여일정직무영역에서장기근무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해당부처의지식을체계적으로축적하고부처내-부처간-대민지식의확산과

공유를 관리하는 지식관리관제를 설치하고 부처 조직에 있어 위계의 단계를 축

소하여부처간경직적인업무분장을지양하고정책문제에따라탄력적으로결합

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효율적정보인프라구축을위해정부내에서정보,지식의흐름이원활

해질수있도록하는한편구조화된부처별 DB구조를개발하고이들 DB간호환

성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지식활동활성화를위해정책의입안, 집행과정을개방하고관련주체

들의참여를 확대하여 네트워킹 작용을강화해야할 것이다. 현안, 예산, 인원에

대한 평면적 인수인계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역사기술적 인계가 가능하도록 인

수인계를 위한 파일을 상시 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정책

문제해결 경험에 대한 총체적 기억을 가능케 해줄 기록시스템도 개발하고 정부

조직내에 형성된 암묵지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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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해양질서의 정착

1998년 UN이정한신해양법이발효하며각국은해양영토확보를위한경쟁이

심화되고있다.영해이외에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의정착에따라

해양자원의개발을둘러싼연안국간의마찰또한격화되고있을뿐아니라공해

상의해양자원개발및선점을위한국제경쟁도가속화되고있어 21세기에는해

양자원을 둘러싼 연안국들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을 비롯한해저광물자원, 석유, 천연가스 등의 해양자원에 대하여상호

간의 관할권을 획정하기 위한 당사국간 협상노력 등 해양외교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있다.또한해양환경보전및안전확보를위한지역국가간협력체제가구축

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토인 광역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해양관리 역량의 확보가 요망되고 있다.

해양은 식량·광물 및 공간자원이 막대하게 부존된 자원의 보고로서, 인류의

문명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해양을국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새로운원천으로인식하고육지의대체자원

으로서해양자원개발수요가급증하고있기도하다. 해양환경이갖고있는가치

에대한인식이확산됨에따라해양자원개발과환경보전의조화를추구하며쾌

적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과 연안이용의 상충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도

연안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해양자원개발을위해어려운해양여건을극복할수있는고도의과학

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해양산업의 창출이 가속

화될것으로보인다.과학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심해저망간단괴,해저석유등

해양광물자원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양공간을 인공섬, 해상플랜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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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설,생활및산업공간으로이용할수있게되고엘니뇨,라니냐,해수면상승

등 해양기인성 지구 기후변화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여건

1) 해양의 지리 경제적 가치 재평가

해양은 지구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며 지구상 동·식물의 80%가 서식하여

연간 1억톤이상의수산물을지속적으로생산하고있는무한한자원의보고이며

경제발전의원동력이라하수있다. 또한해양에는광물자원이풍부하게부존되

어 있어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4대 전략금속 매장량의 이용가능년수가 육

지는 41∼112년인 반면, 해양은 188∼11,904년으로 추정되고 있고 막대한 양의

염분,금,백금,우라늄등이용존해있다.해양에서는조력·파력·온도차·염도

차를이용해전력을생산할수있고,메탄수화물등막대한에너지자원이부존되

어있으며해저석유의비중도계속증가할전망으로 1960년대의 11%에서 1996

년에는 30%로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약 40%의석유에너지를해저에서획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은 전세계 교역량의 75%인 약 50억톤의 화물이

수송되는통로로서세계무역과경제성장을촉진하고있으며지구환경을조절하

는 중요한 인자이며, 관광·레저·스포츠 공간을 제공하는 인류의 휴식처가 되

기도 한다.

우리나라는개발잠재력이많은해양자원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는데관할하

는 바다의면적은 44만 7천km 2로서남한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며, 대륙붕 면

적도 육지면적의 3배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300만톤 정도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우리 국민이 섭취해야 할 동물성 단백질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고

잠재 해양에너지 부존량은 1,200만kw (1998년 발전량의 56% ) 이상으로 추정되

고있는데조력이 650만kw,파력 500만kw,조류 50만∼100만kw,외에도해양온

도차에너지등이활용될수있을것이다.또한우리나라연근해에서는대륙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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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수출입화물의 99.7%를바다를통해운송하고있어해운산업을중심

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

은 600만T EU, 해운업계의 지배선복량도 1,200만톤으로 각각 세계 8위에 올라

있어 해운 선진국 대열에 들고 있다.

21세기에세계경제의성장축으로부상하고있는동북아지역에서지리적으로

구심점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산,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센터로 개발하

는 등 한반도를 동북아의 해상, 육상, 항공운송의 연계 구심축으로 개발하는 한

편해양관광산업에서도총연장 11,542km의긴해안선및 3,153개의도서가있어

획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해양산업의 개발잠재력 팽배

우리나라 국토, 면적 등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두드러지지 못한

데 비하여, 해양산업이 점하고 있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1998년

기준으로 인구, 국토 등 외형적 조건은 전 세계의 1% 미만을 점유하고 있으나

해상운송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입 규모는 세계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표Ⅴ- 1> 인구, 국토 등의 세계 비중 (1998년기준)

세 계 한 국 비 중(%)

인구(백만명)

국토면적(천ha )

GDP (억달러)

5,930

13,387,019

288,540

46

9,926

3,213

0.8

0.07

1.1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기본계획」, 2000. 2, p.16.

특히 해운, 항만, 수산, 조선 등 해양산업의 세계 비중은 3%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앞으로우리나라가해양산업에대해집중적으로투자하여해양국가를지향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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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기준직·간접효과를포함하여해양산업에서창출되는연간부가가치

총액은 32조 2,310억원으로서 GNP 총액의 7.3%를 점유하고 있다. 해양산업은

미래핵심산업으로서고도의다양성과발전가능성을보유하고있으나해양산업

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저자원산업

및 해양생명공학산업 등은 초보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양산업은 과

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

양생명산업, 물류정보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신규 창출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해양행정 수요의 증대와 다양화

우리나라 해양잠재력을 개밯할 수 있고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에맞게해양수산부의조직및기능을정비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유엔

해양법협약발효이후 200해리해양주권을관리하기위해광역해양관리역량확

보의대내외적요구가증대되고있다.이러한요구는리우환경회의이후해양환

경 보전, 연안관리, 해양자원 관리 등에서도 강화되고 있으며, 지방화의 확산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역할배분 및 업무분담 등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이 요망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전문능력과 국제감각을 갖춘 해양수산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지식산업과 해양서비스산업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장업

무수행자의경험이중요하여이분야의지식집약형인력에대한필요성이새롭

<표Ⅴ- 2> 해양산업의 비중 (1999년기준)

세 계 한 국 비중(%) 순 위

선박량(백만DWT )

선박건조량(천GT )

수산생산량(천톤)

컨테이너처리량(천TEU)

734.4

23,592

94,625

181,305

24.6

6,812

2,834

6,682

3.3

29.0

3.0

3.7

세계 제8위

세계 제2위

세계 제11위

세계 제7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기본계획」, 2000. 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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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개발, 해양환경 보전, 연안 및 EEZ 관리 등과 관련

된 전문인력도 양성되어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못한 국민들의 해양양문화 창달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역할도필요하다.국민들의내륙지향적사고방식을해양지향적사고방식

으로 전환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해 해양교육을 강화하는 등 해양산업

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consensus ) 형성을 위해서는 해양문화의 진흥이 필

수적이다.

3. 해양수산 행정의 제약요인

1) 해양산업의 제약요인

우리나라는그동안육지를중심으로폐쇄적·정체적으로국토를경영해왔기

에대부분의경제활동이육지지향적이며,육지확장의관점에서해양을선점식으

로이용하여왔다.무계획적인해양개발·이용으로해양환경이악화되고있으며

<표Ⅴ- 3> 해양수산 인력소요 현황 및 전망

단위 :천명

분 야 별
1999 2000 2001 2005 2006

확보인력 소요인력 소요인력 소요인력 소요인력

해양과학기술자

해운물류업자

선원

전문어업인

해양관광전문인력

12

199

503

127

12

16

204

588

135

16

20

212

617

151

19

40

325

650

216

24

65

415

720

298

31

총 계 853 959 1,019 1,255 1,529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기본계획」, 2000. 2,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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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의 상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 해양질서 형성에 대한 사전적 대응도

미비한 상태로서 해양경제영역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도 준비가 미숙한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해양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발전기반이 취약하여 경쟁력 기반이 약화되어

있다. 생산, 경영, 마케팅 등에 있어 선진국과의 지식·기술격차가 심하고 후발

개도국과는 가격격차 등으로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세계화,

개방화에부응한산업구조개편의부진과항만시설투자부족등으로발전잠재력

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해양산업의 발전기반인 지식·정보 인프라 구

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신해양질서 형성으로 입어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해양환경의 점진적인

악화에따라수산업기반이위축되고있다. 각국의연안자원보호추세와새로운

어업협정으로연근해및원양어업의구조조정이불가피하고수산물의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수산업계에 새로운 대책 마

련이요망되고있다. 한편해양과학기술의수준이선진국에비하여낙후되어고

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해양자원을합리적으로 이용·보전하려는준비가 미흡하여 잡는어업에 치

중하고 있으며 해양수질 악화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나 T A C 등

새로운 어업자원관리체제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수산업계에는

그 동안 양적 성장 위주로 어선세력이 확충되고, 자원남획형 불법어업 관행이

지속되고있으며산업폐수및생활하수로연안지역오염부하량이지속적으로증

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육상자원의고갈에 따라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

의 개발이 시급하나 실용화 기술은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해양행정체제의 문제점

현행 해양행정체제는 해운항만 및 수산 중심의 평면적 조직구조로 구성되어

있어미래해양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에미흡하다고할수있다.해양

수산부 5개국은해운항만관련국 2개,수산관련국 2개,해양정책국 1개로되어있

어해양개발·이용·보전기능의상호연계성이부족하다고할수있다. 또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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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해양행정은 각국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행정수요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기도 하다.

그동안해양과학기술인력,국제협상전문가등전문인력의양성에소홀하여해

양과학기술인력은부족하고,하급선원및어업인은구인난이심화되고있다.해

양과학기술 전문인력은 국내 총 과학기술인력(12만 8천명)의 0.9% 수준인 약

1,200명으로박사급이상의전문인력양성은대부분국외대학에의존하고있으

며 육상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하락한 선원직은 장기승

선기피업종이되었고어촌인구의급격한감소와인력구조의고령화로전문어업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듯 국민들의 진취적인 해양의식이 부족하고, 해양문화에 대한 연구가 미

흡하여 바다를 감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산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는 등 해양과 해양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

다. 다른 분야에 비해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하고 관련단체도

적어해양의중요성에대한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않다.전반적으로

해양과해양산업에대한국민의인식제고를위한교육·홍보가미흡하고국민들

이쉽게접할수있는해양문화공간이부족한상황이어서앞으로해양문화의확

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정책분야는정부의정책우선순위에서뒤쳐져해양산업에대한투자가미

진한실정이다.특히해양국토관리,해양자원개발,신해양산업창출등지식기

반경제에대한인식부족으로투자재원확보가용이하지않으며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항만시설뿐만아니라신기술개발,항만운영등에대한투자도계획대로

추진되지못하고있다.또한수산부문에서도수산정책자금이부족하여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유통, 정보화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4. 해양수산정책의 기본방향

1) 해양국토의 경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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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시대인 21세기에는전세계를대상으로역동적인해양국토경영을통해

신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영토를 적극 개척해야 한다. 미래세대

에물려줄건강하고풍요로운바다를조성하기위해전국연안을생명의공간으

로재창조하고,국민의아름다운휴식처로조성해야한다.이를위해해양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복원하여 수산자원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구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대처하여해양생태계를보전하는한편해양사고의통합·예방적관리체

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전통적 해양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혁

신하기위해해양생명공학,해양관광산업등고부가가치해양지식산업과해양서

비스산업을 창출하고 자율화, 개방화를 통해 전통적 해양산업의 구조를 개혁하

여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저비용과 규모의 경제, 일본의 기술적 우위와 해외 생산활동을 통한

가격경쟁력확보등주변국들의견제를극복하고선진국과의경영, 생산기술등

지식·기술격차를해소하여경제적너트크래커의위치에놓인해양산업의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3)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새로운해양질서형성에부응하여수산자원관리체계를개편하고수산업구조

를혁신하여깨끗하고안전한수산물을국민에게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수

산자원 공급기반을 확충할 뿐 아니라 어촌·어항을 수산자원 조성기지 및 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육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

한기술개발도가속화해야하며화석에너지를대체할환경친화적인무공해·청

정해양에너지자원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국가산업발전을위한전략금속자원

의공급기반도구축해야한다.또한육지공간의부족에대처하기위한해양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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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작고 강한 해양행정체제 확립

대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해양행정체제로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

는 우수한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범국민적 해양의식 고취를 통한 해양문화

창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및민간간의역할을균형있게정립하고과감한기능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제 6 장 해양수산 정책 방안

1. 지식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 (지식의 습득, 확산, 공유 )

정보통신 기술과 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

는 지식기반경제의 정착과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몫을차지하고있다. 아직디지털시대의변화를수용할준비가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식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완비하여 해양수산 관련 과학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확산하며 공유하

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지식의 습득을 위한 정책으로는

해양수산 분야 연구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 해양수산분야의 기초적인 과학기술

연구는 초기 투자가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이 앞서서 시행하기 어려운 분야라 할

수있으며,신기술의산업화를위한기반시설의마련및제도적뒷받침도중요하

다고할수있다.정부에서는기초연구뿐아니라전반적인해양수산분야의 R& D

투자및각종연구활동을장려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또한

지식산업을육성하기위해정부가직접적인정책을추진하거나혹은지식산업의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다져진 지식기반경제를 더욱 넓혀 가는

지식의 확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얻어진 지식기반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할

뿐아니라이를국민들이다같이공유할수있도록정보화를추진하여유용하게

활용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은지식기반경제의또하나의과제인지식의

공유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부문 (R&D)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연구장려 (지식의 습득)

첫째,연구개발을통한장기적인지식의습득을위해해양과학의기초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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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개발(R & D) 투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

는 해양수산 부문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999년 총예산의 0.06% 수준에서 연구

개발의 초기단계인 2010년까지 0.2%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여 기초기술분야의

연구를 정부에서 주도하게 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은 초기 투자규모가 거대

하고, 종합적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성을 띠고 있고, 장기적

인연구가필요할뿐아니라비영리적으로개발되는등다양한특성이있어연구

의 초기단계에는 민간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를 선도하고

필요한각종지원을해줄필요가있다. 선진국의해양과학기술분야에대한정부

의 R& D 투자규모를정부예산과 비교해보면미국 0.22%, 프랑스 0.13%, 일본

0.1% 등으로 한국의 0.06%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해양과학 기반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선 국내 관할해역의 해양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 관할해역내 해저자원의 분포상황을 조사하여 해양개발 계획의 기

본자료로활용하고해수및해양물질의순환연구로해양예측의정확도를향상시

켜 해양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경계 분쟁

등에대비하여 EEZ경계주변의 해양자원도 조사할뿐 아니라 점차 조사구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연안에 대한 기초조사에 이어 태평양 및 남극

주변해역해양자원에대한기초조사를실시하고극지방의유용생물,해저광물자

원등의분포조사를실시하여향후우리나라가기득권을행사하는데유용한자

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남극 주변부의 퇴적분지, 해저

지질, 지체구조해석을통해부존자원량을파악하는한편남극해에서식하고있

는 유용 생물자원의 특성과 자원분포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과학기술개발 지원체계를 양분하여 정부는 기초분야 지원에, 민간

부문은 응용분야 지원에 주력하도록 재정비하고 중복투자, 자원낭비 등을 막기

위해연구기관간에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며연구인력에대한최소한의신분

보장과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도 실시하여 생산성 높은 연구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의 주 내용은

실용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 지식산업 분야의 해양수산 벤처기술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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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대상기업을발굴하는것이용이하지는않지만일단선정된기업에대해

서는 사업당 3억원을 한도로 총 개발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들이 기

술개발및산업화에성공할경우기술료를전액환급하며,중소기업은전체개발

비용의 10% 이상을현금으로스스로부담토록할것이다.이에소요되는재원은

사업초기 7∼8년간은정부에서출연하되, 1차년도사업성과분석후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며,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료를 기금으로 정립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기술개발, 창업에 관한 사업기획,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

기획팀을설치·운영하며기획팀을중심으로지원대상과제를매년 20∼30개선

정한다.대상과제는주로기초기술연구개발완료후실용화,산업화과정에있는

과제나해양산업분야에서긴요한핵심기술,산업화의불확실성으로민간의산업

화 참여가 부진한 과제 등이 될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벤처 창업보육센터

(incubator )를 설립·운영하여 해양수산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비용절감 및

상호정보교환을통한상승효과의극대화를추진한다.동센터는기술과사업성

은 있으나 자금·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공동

작업장등의시설을저렴하게제공하고벤처마케팅기법·재무분석등경영지도,

법률자문, 사업성 분석 등의 운영 노하우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 주도록 한다. 또한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적·

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며정보교류를원활히하고해양수산벤처타운으로조

성해 나간다. 이와 동시에 권역별 종합가공단지를 조성하여 벤처형 수산가공업

을적극발굴하여수산물을이용한건강보조식품및각종원료를개발하고,고차

가공품의소비확산을유도한다.부식개념의수산식품에서탈피한주식대체식품

화로식량자급수준을확보하며가공원료의안정적공급및품질향상을위한정

책자금의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국가 해양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을 설치·운영하

여 해양과 연안자원에 대한 연구·조사 및 개발, 교육·훈련, 기술이전 및 산업

화 등을 목적으로 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해양발전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간

다.지역별로거점대학·연구기관을선정하여지역단위해양발전프로그램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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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며 이러한 지역거점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도시를 해양과학기술

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해양개발기본법을 개정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운영에들어간다.본프로그램의지원대상분야는해양자원의개발·

이용,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관리 및 양식업, 연안관리 등 해양과 연안의 지속

가능한이용및보전에관한모든분야이며지원대상사업은해양과학기술, 수산

업, 해양생명공학 등에 관한 기초연구,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해양교육·훈련,해양과학기술의민간이전및산업화,기타국가전략적해양개

발·이용분야등이다.이를위해해양수산부내에해양발전프로그램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의 선정·평가·관리기능을 수행케 하고

전국 지역프로그램 거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본 프로그램의 규모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관련 업·단체의 기부

금 등으로 2010년까지 약 1,500억원에 달할 때까지 확대한다.

2) 신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산업의 육성 (지식의 확산)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된 지식기반을 확산하여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야 한다.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해운·항만분야,환경관리분야및신소재개발을통한해양생명과학분야의

연구결과를산업에접합시켜해양산업부문의지식산업화를추진하는것은지식

산업의발전을위해정책적으로추진되어야할분야라고할수있다.해운·항만

분야의 신기술 개발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 항만 건설 기술의 첨단

화, 항만 운영설비의 무인 자동화 추진 및 해상부유물의 개발을 통한 해상공간

조성기술등이있고해양생명공학분야는유전자를이용한생의다양성보존등

이 있으며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연안관리도 지식기반체제에 맞춰 추진해야 할

것이다.또한조선산업,대륙붕석유개발등해양산업의신기술개발도해양산업

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미래형고부가가치선박의개발은경제발전에따른여객과화물의시간

가치증대및해상운송수단의고급화욕구에부응할수있는미래형선박을개발

하는프로젝트이다.상업용선박의경우선체성능및선회능력이탁월한선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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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선, 물위를 나는 해면효과익선, 전자추진선, 환경친화적인 비화석 연료

추진선박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관광용으로 이용되는 선박도 해양크루즈

산업의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대형 호화유람선의 개발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해양관광고급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선박유형을 개발할 계획을 추진해야 한

다.해상운송부문은각국간에신기술의개발을통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효

율적으로 해상물류운송을 담당하고, 급증하는 동북아 해상물동량을 선점할 수

있는차세대해상운송시스템의개발을적극추진해야한다. 따라서주요해상항

로를 주도할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심항만과 지역항만을 연계할 고속 피더선,

효율적 물류 연계를 위한 지능화된 하역시스템을 개발하며 여객과 화물을 동시

에 수송할 수 있는 초고속 카페리선 개발과 더불어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와북해 유전을연계할수 있는 빙해운항유조선 및쇄빙선개발도 추진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둘째, 선박관련 기술의 개발과더불어 항만건설기술도 환경친화적, 비용절감

형으로개발하여고도의기술을발전시켜야한다.이러한기술의예로는수역조

건에 따른 다양한 해수교환 방파제를 실용화하기 위한 해수교환 방파제 건설기

술, 경사식 방파제 최적단면 설계기술을 개발하여 방파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는기술등이있다.또한연안지반에경제적으로설치가가능한신형방파

구조물로 대수심, 고파랑 해역 및 깊은 심도의 연약지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도개발해야한다.그리고신소재모델파일제작및성능시험, 신소재시작품제

작 및 현장시험 등을 통한 고내구성 신소재 해상파일의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항만건설과정에서발생되는준설토의재활용기술을개발하여준설토사를해양

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

적인항만건설기술을개발하고실용화하기위해항만기술연구소를설립하여핵

심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전파하고 개발된 기술을 후진국에 수출하여 국내외에

기술을 전파할 수 있다.

셋째,국제적으로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물류비를줄이기위한방안의하나

로공공부문에서운영하고있는항만터미널의운영권을민간부문에넘겨효율화

를 기하는 한편 항만터미널 운영기술도 무인자동화를 추진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자동화터미널 개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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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비,제어및통합운영에관한핵심기술개발로저비용 고효율의경쟁력있

는첨단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을개발한다. 우리나라실정에맞는첨단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우선개발하고효과입증시점차확대해나가는데 2007년까지

광양항 3단계에 3선석 규모의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개발할 계획이다. 일반

부두 및 부두운영회사(T OC) 운영업무도 전산화, 표준화로 컨테이너를 포함한

화물정보를처리하는통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화물정보의통합화로화주

의화물추적이가능해지고화물처리시간도단축하게된다.인터넷을이용,물류

EDI망과해외망과의정보교환협력체제를구축하는한편신용카드를이용한항

만이용료 국고수납 자동화시스템구축등도추진하여 물류 EDI망과금융망과

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넷째,종류가매우다양하고기술개발기간이장기적이며대규모투자를요구

하는 부유식 초대형 해상구조물 관련기술을 환경친화적, 경제적인 시설로 개발

해 나가야 한다. 이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공통기술개발, 실용화 핵심기술개발,

시제품제작·운용등 3단계로구분하여추진하고공공성이큰기반기술연구개

발 초기단계는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단계부터 국내 조선

및 철강업계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2003년까지 초대

형부유식해상구조물의실용화를위한재산권인정등관련제도도정비해야할

것이다.환경친화적이며경제적인새로운해양공간조성기술은 21세기에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의 초대형화(1만 5천T EU급) , 고속화, 광폭화 등의 발

전에대처할수있는부유식첨단해상물류기지및지능형운송체계를갖춘첨단

항만개발이장기적인목표이며 2010년해양EXP O 개최공간을환경친화적인부

유식해상구조물로조성하면 사후에는 동시설을 해양박물관, 도서지원기지, 보

조항만등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또한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을이용하

여입지난을겪고있는폐기물처리시설등을장기적으로육지와격리된해상에

설치하여다목적으로활용할방안도마련할수있다.이처럼부족한공간을조성

하려는 계획은 해상 부유물만 아니라 해저에서의 공간 건설 기술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해양공간의 이용을 해상에서 해중, 해저로 확대할 수 있는데

해저의특수한환경을이용한식수·육류·식품·원유등해저저장기지개발과

해저관광및해양성레크리에이션수요를위한미래형해저공원개발등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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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과학기술의발전과정을보면 2004년부터해저공간기지건설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중·해저공간 개발을 위한 경제

적·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해저 저장시설 및 해중공원 건설의 핵심기

술을 개발하고 유연막형 해중 저장시설 설계·시공기술, 해저 튜브식 전망시설

및 산책로 건설기술, 해중 궤도식 잠수정 설계·운영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경인지역과 중국 산동반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기능성도

검토 연구하여 수도권 항만, 인천국제공항 및 송도미디어밸리 등 수도권 물류

거점과 중국의 황해경제권을 연계하는 국제복합물류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

다.

다섯째, 해양생물학의 발전은 유전자은행 설립 등을 통한 해양생물의 다양성

을보전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여멸종위기종,유전자변형생물체(LMOs) ,외

래종등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유전자변형생물과외래종에의한해양생태계

파괴방지에대한연구와종합대책을수립하고유전자변형종및외래종침투방

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교류의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계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해

양생태계보호지역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체제를구축하며,행위제한등을통

해체계적으로관리한다. 특히생태계복원기술을개발하여멸종위기에처한생

물종의 감소와 백화현상, 청수대 등 생태계 이상현상을 극복하는 생태복원기술

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생태계 복원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외국첨단기술

을 도입하며 자체기술을 확보하는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종합적인 해양생태계에 대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산업계에의 확산 등의 업무는

수산진흥원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또한 해양생물로부터 신기능성 물질을 발굴하여 국제적 경쟁력과 원

천기술을확보할수있는신개념의약품및신물질로개발한다.암·당뇨·비만

치료제,노화방지제등무공해살충제,슈퍼효소,화장품소재,환경친화적방오제

등 신의약품 및 신소재를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확보토록한다.해양생물(갯지렁이,다시마등) 및고부가가치물질추출이가능

한 새로운 종(무척추동물, 해양미생물 등)으로부터 항노화 및 신효소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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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국내에서 추출되고 분리한 해양신물질을 보관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있도록해양천연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다.해양생명공학의다양한연구발

전과지역특성에맞는해양신물질의개발을위해관련연구기관의참여폭을확

대하며연구기관간에상호경쟁과협동연구를통해창조적인연구분위기를활성

화하는 등 기초 해양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체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한

다.특히이러한연구활동및사업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산·학·연간

유기적인협동연구체제를구축하며해양신물질개발연구지원을위한산·학·

연·정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성장호르몬 등 유용유전자의 이식으로 고성장 어류 등 신품종 해양생물을 개

발하고연구대상생물의해당유전자파악을위한해양생물유전자은행및 D/ B

를구축하여,유용유전자의추출,보존및조작등을통하여개량된우량유전자

를생성하는등청정양식산업을육성한다.또한동해심층해수를효율적으로취

수하여청정양식장에이용하는등다양한이용기술을개발하고심층해수에적합

한양식어종을개발하며첨단해양목장구조물을개발한다. 동해심층해수의활

용이가능한개발적지및이용계획을수립하고,효율적인취수설비설계,설치기

술및 신품종의 양식어종등을개발하여연안표층수의 수온 및질병 등으로기

피되고 있는 수산양식을 대체할 시범 육상형 청정양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심층해수를 이용한 식수 제조 및 항만 수질개선 등 심층해수의 수산 외에

다양한 이용 방안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수 담수화시설의 실용화,

대규모화를통하여인구의해안도시집중화에따른물부족문제를해결하고,도

시 및 산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기반도 구축할 수 있다.

일곱째,바다에서보는국토관리라고불리우는연안통합관리를효율적으로추

진하려면지식기반체제에입각한관리체제를구축해야한다.이처럼지식·정보

중심의 연안관리체계(Knowledge-based Coast )는 연안국토관리 정책수립에 있

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연안 3S (GIS, MIS, RS )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연안통합관리의 효율적 집행·평가체제(Coast

Governance)는연안통합관리계획의목표실현을위해지방자치단체별로지역의

구체적쟁점에대해연안관리지역계획을 10개권역 21개지구에연계수립한다.

연안개발및환경보전,수산등연안공간의다목적수요간이해가상충되는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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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대한조정모델을개발하여조정방안을도출한다.한편연안통합관리제도

의시행효과제고를위해연안통합관리의주기적평가지표를설정하고평가결과

의 D/ B화 및 평가방법의 체계화도 병행 추진한다. 해양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의

식속에있는우리나라에서연안관리에국민참여(Coast Stewardship )를확대하

기 위해 연안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

역적, 국제적 정보교환을 위한 지역연안관리센터를설립 운영한다. 또한 연안관

리를위한민간단체네트워크를구성하고명예연안관리인을지정하는등연안관

리에대한청지기의식을제고하며연안의날을제정하여일반시민및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연안관리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여덟째, 해양수산부발족당시바다에관련된행정이통합되지못하여산업자

원부등에분산되어있지만해양수산에직·간접적으로깊은전후방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산업, 대륙붕 석유·천연가스 개발 등 광의의 해양산업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참여한다. 해운산업 발전의 전제가 되는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및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설계의자동화및원격설계시스템,선박의설계·

건조·운항 등 단계별 정보화 및 기술정보의 국제표준화, 초고속 선박·잠수정

등의 유체성능 최적화 및 소음 최적화 기법 개발,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체 및

기관배치 구조설계기법 개발 등 선박건조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조선산업의기술자립및질적성장을위한지원활동도강화하여선박해양연구기

관의 연구설비 및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선진 조선국과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서해, 남해 및 동해 대륙붕

에 대한 단계별 해저유전 정밀탐사지역을 선정하여 대륙붕의 석유 및 천연가스

를 개발하고 지구물리 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부존 유망지역에 대한 시추

탐사및매장량평가등경제성분석후상업생산에도적극지원한다.물론이러

한자원탐사및개발업무는산업자원부에서취급하고있기때문에해양수산부의

참여 폭이 제한되어 있지만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양관련 과학기

술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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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산업의 장기 개발계획 추진 (지식의 확산)

해양과학기술의개발을위한장기개발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은지식산

업의확산을위한해양수산부의적극적정책추진의방향이되고있다. 지식산업

의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은 크게 나누어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개발계획과

앞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원을 바다에서 얻기 위한 장기적인 연

구개발계획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첫째, 해저광물의 개발은 우리나라동해안 수역 뿐아니라 우리가 배타적 개

발권을 갖고 있는 태평양 심해저 해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저광물개발을 위

한기본조사및 장비의개발 등선진외국에비해뒤져있는 해양자원 탐사계획

을체계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동해및태평양의해저자원탐사와수중작업

을지원하기위한첨단심해조사장비의국산화계획은 6천m급유삭식무인잠수

정(ROU ) 및 ROU 유도진수형 수중로봇(SA UV )을 개발하고 첨단공학기술을

활용한고부가가치해양스포츠·레저장비의개발및산업화도추진한다.해양레

저문화확산및요트대중화에대비하여,국산요트를개발하여보급하며경주용

보트, 요트, 수상자전거, 수상스키, 관광잠수정 등 각종 해양레저 관련장비의 개

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심 500∼1,000m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 해저에는 매장량 약 2억톤의 인광

석이부존되어있으며이는국내수요량을 50년이상담당할수있는풍부한양으

로예측되고있어해양광물자원의적극적인개발계획을추진할필요가있다.또

한 동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인광석에 대해서도 광역정밀탐사를 통해 분포를 조

사하고 해저면 상황 등을 고려한 유망 개발지역을 확인하여 매장량을 평가하는

등종합적인개발타당성을검토해자원개발을추진해야한다.한편해수담수화

시설을활용하여우라늄,리튬,중수소등저농도의유용한금속자원의회수기술

을개발하고,이를실용화할수있는플랜트를운용하여금속을추출하고고농도

화도 추진할 수 있다.

태평양심해저에 2002년까지우리나라개발광구를최종확정하고, 모형채광

시스템을개발하고제련실용기술을개발하여망간단괴를개발한다. 2008년까지

우리나라광구중채광우선지역을선정하여파일롯채광시스템을개발하고시험



58

제련을 실시하며 2010년 이후에는 연 300만톤의 망간단괴를 생산하여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등 전략 금속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으로 개발하여 연 10

억달러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심해저 개발사업의

효율적추진을위해사업추진주체를통합·설립할필요가있고광구관리및탐

사 업무와 기술개발 업무를 통합하여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심해저

광물자원의탐사·개발및상업화를촉진하기위한사업전담주체로서심해저개

발공사를 설립하며 심해저 자원개발의 합리적 촉진을 위해 사업의 관리·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해저

개발사업은국제협력을통해중복투자를지양하고기술개발상업생산에대비한

국제 컨소시움 등 공동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태평양도서국 EEZ를 대상으로 한광역조사와 유망개발지역에 대한 정밀탐

사를 수행하여 자원개발지역에 대한 배타적 개발권을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의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남태평양응용지

구과학위원회(SOPA C) 등과협력체제를유지하여당해지역의기탐사자료및

선진국의활동정보를수집·분석하고상업생산을통한전략금속및희유금속자

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해저열수 분출지역

에는유황을통해유기물을합성하는미생물과동식물등다양한생물종이고온,

고압, 빛이없는조건에서서식하고있으므로이들의 생태조건을이용, 열, 중금

속 중독, 유해환경 등에 저항할 수 있는 신물질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대체에너지원으로조력,파력,해수온도차를이용하는해양에너지를개

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과 협의하여 조력·조류에너지 등 해양에너지 개발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서해조력에너지개발및상업생산은시화호,가로림만등유망후보지를대상으

로 조력에너지 부존량을 정밀 조사하여 개발 후보지 별로 경제적·환경적 개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성이 높은 기반핵심기술 개발단계까지는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화 단계부터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0년까지

시설용량 62만㎾의발전설비를개발할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요

구와지역특성에부합하는사업부문에투자하여개발이익의지방화를추진하고



제 6장 해양수산 정책 방안 59

아울러 건설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조류·파력 및 해수온도차 에너지기술에서는

최적후보지의선정이가장중요하다.선정된특정지역의해양환경에적합한조

류발전시스템을개발하고경제·사회적투자효과를제고하기위한에너지부존

량정밀조사및경제적·환경적개발타당성검토를거쳐개발효과를극대화해야

할것이다.파력및해양온도차에너지를이용한발전핵심기반기술은 1998년부

터수행중인 60㎾급부유식파력발전장치의성능개선을통해저온도차(15℃) 고

효율 발전시스템을 개발한다.

차세대 신 에너지원인 메탄수화물 자원은 부존량 및 분포도를 조사하여 동해

해저메탄수화물자원분포도등에대한종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한다.메

탄수화물자원탐사및채광기술이앞서있는미국,일본, 러시아등과국제협력

을 강화하고 메탄수화물 자원의 매장량 및 경제성이 가시화될 경우 이의 상업

생산을 위한 채취기술을 개발할 장기계획을 추진한다.

4) 지식체제의 구축 및 정보화의 추진 (지식의 공유)

지식기반사회의구축은확보된지식의확산을위한정보화체제의구축으로마

무리될 수 있다. 얻어진 지식을 산업에 이용토록 확산하고 전국민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식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적절한 지식을 관련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해양수산분야의정보화는 부처차원

의종합네트워크를구축하여새로운장르를열어가는한편수요자층이분산되

어있는해운·항만분야, 수산분야및해양과학분야등전문성이중시되고중복

되지 않는 분야별 정보체계도 분리 운영하여 관련 분야와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첫째,해양수산통합네트워크및정보고속도로를구축하여해운·항만,수산,

해양과학 등 각 분야별로 추진중인 정보시스템을 부처 차원에서 연계하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광역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데이터와 운영시스템을 국제표준화하고 광역고속정보망을 구축한다. 또한

해양수산지식정보통합홈페이지를구축하고검색기능을개발하며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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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식관리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전담할 지식전담관(Chief

Knowledge Officer )을신설하고지원조직도구성하여본격적인지식기반체제의

구축을 추진한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지식지도

(Knowledge Map )를 기본으로, 지식연계지원 서비스, 개별지식제공 서비스, 지

식관리지원서비스로구성하며국민들의접근성제고를위해홈페이지를보강하

고통합검색기능을개발한다.한편국내외종합적해양수산정보의중심지역할

을할국제해양수산정보센터를설치하여국내를대상으로우선적인서비스를제

공하고 이어서 해외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둘째,해운·항만분야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처리하기위해해운항만종합물

류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 정보망은 기존 운영중인 해운정보망과 항만

정보를통합·운영하여물류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전화,휴대폰과

항만운영 정보망의 연계를 통해 입출항 신고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고품질의 정

보서비스를개발·제공한다.또한물류망과금융망,해외 EDI망과의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화물유통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물류거점별로 화물의 추적 및 운송이

가능한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

셋째, 수산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역별 해양생물의 분포, 산란·서식

지현황,고유종및외래종등종류별현황등에대한체계적인조사를실시하여

D/ B를구축하는등과학적어장관리체제를구축한다.해양생물자원의명세목록

(Invent ory )을 작성하고, 정보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생물관련 연구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며 유전자은행(Culture Collect ion )을 설립하여 유전자원의 분

양및보전,해양생태계조사를위한원격탐사기술,모니터링기술과장비를개발

하여 해역별 장기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하여 운영한다. 수산정합정보 시스템에

는 어장환경, 자원분포, 해역별 어획정보 및 통계자료를수집·분석하여 자원의

분석·평가 및 예측활동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확한 분석이 되도록 한다.

동시스템은수산물의유통정보도통합관리하여유통체제를혁신하고수산물가

격의 안정적 관리기반이 구축되도록 한다. 산지수협, 도매시장 등 주요 수산물

유통주체들의업무를정보화하고수산물교역정보도데이터베이스화하여유통

정보에 포함한다.

넷째,해양과학정보네트워크에는물리,생물,화학,지질등해양자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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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관리, 가공 및 배포를 위한 국가 해양 D/ B를 구축하여

해양자료센터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해양조사기관(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

양조사원·한국해양연구소·각 대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해양조사의 항목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인 자료의 관리와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외 해양자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광대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관측·감시하기 위해 우리별, 무궁화위성 등의 국내 인

공위성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위성관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

용해 광역 해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연안해역도 정기적으로 위성조사를

실시하여연안역을효율적으로관리하며합리적개발에필요한해양자료를적시

에 제공하도록 한다. 해양과학 정보시스템은 범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구

해양관측시스템(GOOS ), 동북아 해양 관측시스템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2. 지식기반산업의 구축

1) 기반구축을 위한 해양수산정책 기본계획 설정

해양수산부문의장기기본계획은해운산업의장기발전계획,전국항만개발기

본계획,장기수산개발기본계획등해양수산분야별장기개발계획의내용을포

괄하여 해양수산정책의 종합적, 분야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기본

계획은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

인대응방안을모색하고해양수산정책의미래를조망하는기본계획으로해운·

항만,수산,해양과학,해양환경,해양안전등각분야를총괄하는해양수산정책

의비전이제시되어야한다.동계획은분야별발전방안의제시뿐아니라제시된

방안을구체화할수있는소요예산규모,재원조달방안등구체적인실천방안도

마련하여정책집행의근본적지침을마련하는것으로실천적정책대안은해양수

산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수정, 재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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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ving Plan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통합해양수산부의새로운정책분야로서분야별종합계획이필요한해양

정책분야를보면첫째,연안통합관리계획은전국연안을권역별·기능별로통합

관리하는실천적지침이될수있다.계획에의한관리방식인연안통합관리계획

을수립하여육역중심규제방식을다각화하고국토계획과연안관리계획이균형

과조화를추구하도록해야한다.통합계획은해역과더불어배후육역(해안선으

로부터 500m∼1㎞ 범위)까지 계획의 범위에 포함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며전국연안을 해역의특성, 지형및 수계, 연안이용실태 및생활권, 행정

구역 등을 고려하여 10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연안국토의 종합적·체계적정비를 위해 공유수면매립계획과 연안정비

10개년계획 등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안관리의 실천적 방안을 장기적 지침에

의해추진한다.따라서제2차공유수면매립 10개년기본계획(2001∼2011)을제1

차 기본계획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양중심의 연안관리 측면에서 수립한다. 이

계획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재검토하거나 축소조정하고,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 경제성 검토시 간척지의

생산력과 자정능력을 평가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간척·매립하고 공업용·도시

용 매립지의 경우 개발입지를 제한하고 계획단위개발(P UD)을 통하여 오염 및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입지를 모색한다. 또한 연안정비 10개년계획(2000∼

2010)를수립하여연안재해방지를위한해안보전사업및해역환경개선사업등

을 체계적으로시행한다. 태풍, 해일, 침식등 자연재해 예방을위해방조제·호

안 등 침수·침식방지시설과 돌제·이안제 등 퇴적방지 및 비사방지시설 등을

단계적,지속적으로확충한다.또한불필요한연안구조물의제거,기존방파제의

통수시설설치,침체폐어망·폐선제거등해역생태환경복원을위한해역환경

개선사업도체계적으로추진한다. 전연안의해수면상승에따른재해취약도실

태,퇴적으로인한자연매립지,해일·파랑으로인해침식된연안포락지등지적

공부와 실제가 다른 해안을 단계적으로 조사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항구적 연안

재해 방재체제를 구축한다.

셋째,갯벌의보전·이용전략을수립하기위해갯벌생태계를체계적으로조사

하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전국갯벌의 면적·성질·생물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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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이용현황및가치평가등기본적인사항을조사·연구하여갯벌생태지도

를 작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화하여 D/ B를 구축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곳,멸종위기동식물서식지또는자연경관이수려한지역등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한편 훼손된 갯벌은 생물공

학적기법을이용하여복원기술을개발하고매립·간척으로상실되는갯벌은대

체갯벌을 조성한다. 갯벌생태마을 조성, 갯벌상품 개발, 갯벌환경센터 설치 등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소득을

증대하고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환경단체의각종갯벌관련문화행사를지원하

여갯벌을국민의친숙한공간으로조성한다.갯벌보전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

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협약습지로 등록·관리하고,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국제활동에적극적으로협력하며람사협약당사국회의참여,갯벌보전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 갯벌보전을 위한 국제활동을 강화한다.

2) 해양수산분야의 SOC 투자 확대

해양수산분야에서 지식기반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지식기반산업을 정착시키

는 데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원활하게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의

구축은해양수산정책의중요한축이되고있다. 확고하고안정적인물적기반의

토대위에지식기반체제가정착될수있기때문에해운·항만,어촌·어항등의

해양수산기반을확보하기위한투자를확대하는방안이지식기반산업의육성에

큰역할을하고있다.특히수익성이낮고자본회전이장기에걸치는사회간접자

본에의 투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건설계획의 일부를 민

간자본과외국에서의자본도입에의존하려하고있으나기본이되는사회간접자

본시설의건설은공공부문의존도가높다고할수있다.특히정부에서정책적으

로추진해야하는부문은민간부문에서과감히추진하지못하는기초시설부문이

되고 있다. 해운·항만 부문에서는 연안해운의 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전략적

거점항만의 건설, 신개념의 물류단지 조성 등이 있고 수산부문에서도 신기술을

이용한 육상 양식시설의 건설, 어촌·어항의 개발 등은 이윤추구형의 민간부문

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으로 정부의 정책적 투자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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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그동안활용도가낮았던연안해운을이용한물류시설의건설은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육지개발 U자축과 상호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고속연안항로를 U자축으로개발하여한계에달한도로,철도등육상운송수단

을대체함으로써물류비를절감할수있다.부산/광양,목포,군산,평택,인천/해

주등 신규 연안항로를개설하여 연안 U자축의물류하이웨이를 개발하고연안

화물선의 고속화, 전용선화를 추진하여 인천/부산간에 30노트, 400T EU급 초쾌

속 연안컨테이너선을 투입하는 한편로로선, 시멘트선, 석유제품선 등대량화물

전용선을투입하여연안운송체제를활성화시킨다.또이들연안항로는중심항만

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컨테이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주요 항만

에 총 43선석의 컨테이너선 부두를 확보하고 주요 연안항만에 컨테이너 전용하

역장비를설치·운영한다. 이들 연안항로는 하역료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면

세유 공급 등 직접지원과 연안해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연안 해송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둘째, Pentaport형 다기능컨테이너중심항만을 건설한다. 태평양시대에 대비

하여부산신항및광양항을경쟁력있는저렴한대형중추항만으로개발하고부

산항과광양항의경쟁력강화와이용자(선사,화주)의편의향상을위해동일항

만권(Unit ed P ort )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산 및 광양항의 양항체제

(T wo Port Syst em )를 강화한다. 또한 대형 중추항만을 제3세대형 첨단항만으

로개발하기위해방파제,항로,안벽,야적장등기반시설은물론이고하역장비,

창고등기능시설과함께정보시스템을제3세대형항만에적합한시설로구비한

다. 이들 중심항만은 동북아 환적화물을 집중처리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

발하고 장기적으로 물류, 정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레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Pentaport형 부가가치 창출항만으로 개발한다.

셋째,항만구역과항만배후지역을중심으로종합물류단지를건설하여종합화

물터미널기능을 완비한다. 항만의 배후공간에항만/배후지간의 연계수송망(항

만, 공항, 철도, 도로 등) , 물류센터, 물류정보센터, 각종 편의 및 부대시설을 설

치·운영하고 체계화된 CY, CF S 등의 장치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항내수송, 화

물취급 및 보관, 연계수송 기능 등의 부대시설을 확충한다. 이 곳에서는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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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화, 분류, 가공, 보관, 포장, 배송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의 물

류빌딩, 트럭터미널, 철도터미널, 전시장 등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항만구역 내

에 중추업무공간을확보하여 항만관련 관공서, 항만정보센터, 금융기관 등업무

기능을 집약시키고, 동시에 국제상거래 관련시설도 유치한다.

넷째,양식어장개발및어장이용효율성을제고하여수산물공급의중심축을

양식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육·해상 종합 양식생산단지를 확충한다. 일정 해

역 또는 만을 개발지구로 설정하여 대규모 복합단지를 5대 권역별로 시범 개발

한후,전국단위로확대설치한다.또한해안,산간부,관광단지주변에첨단시설

을 이용한 육상양식단지를 시범 설치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며 미개발 외연어장

과 마을어장을 지역 특산품, 고부가가치 품종 위주로 개발한다.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를극복할수있는내파성가두리양식시설의개발등양식어업의기반

시설을확충하고, 종묘배양장, 중간육성장, 사료저장고시설을확충하며,어류질

병예방및치료를위한어병센터의설치등방역체제를구축하여양식어업의안

정성을 유지한다.

다섯째, 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역별, 권역별로 거점어촌을 집중적으

로 개발한다. 도시근교형 모델에는 채취어업, 해양레크리에이션, 수산물 가공유

통시설을배치하고연안촌락형모델에는문화·복지시설을완비한기르는어업

단지를조성하며도서벽지형모델에는전통문화보전,어업생산기지시설을조성

한다. 권역별 항·포구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및 어업지원시설, 생활환경개선 사

업에집중투자하여 어촌생활환경,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한

다.낙도지역의암반관정개발을통한생활용수공급등기초생활기반을조성한

다.거점수산도시에수산장인대학을설립·운영하여신지식어업인을양성하며

진주장인대학, 넙치장인대학, 가리비장인대학 등 지역특화대학을 설립·운영한

다.한편지정어항수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다기능종합어항으로개발하며어

항을어선과레저보트가이용하는다목적피셔리나(F isherina )로다기능화한다.

3) 해양지식의 확산 및 문화관광 추진

해양수산관련지식기반의확산과정을보면장기기본계획의수립이나지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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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산업화 추진과 더불어 국민이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러한 광역 확대의 과정으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해양문화 관광분야가

주목되고있다.그동안바다와친숙하지못했던우리의생활여건때문에해양에

대한이해가높지못한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직접참여하여느낄수있는관

광산업의육성은그역할이크다고할수있다.해양관광산업은아직해양수산부

가추진하고있는정책중비중이크지못하지만지식기반체제의정착과발전을

위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해양관광산업은 기본적

으로 지역성을 띠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친수성 여건이 좋은 해안을

개발하고 해양을 이용한 각종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정책, 도서 등 낙후지의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정책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첫째,많은국민의접근이용이한수도권내공유수면또는항만부지나지자체

제공부지중에서입지를선정하여국가를종합적으로대표할수있는국립해양박

물관을 건립하고 해양전시관, 해양수족관, 해양수산과학관, 친수위락시설 등을

설치하며전국해양관련박물관의체계적관리및운영의모체역할을담당하도

록 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일반 국민과 학생들에게 해양수산분야에 관한 다양

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학습장으로 활용된다. 또한 당해 지역만이 갖는

자연과자원을활용한지역특성에적합한전문해양박물관을건립하여해양문화

인프라를확충하고국민의문화욕구를충족토록한다. 지역해양박물관의예로

는갯벌염전지역인인천소래포구에소금혹은염전박물관을건립할수있고속

초에 어업박물관, 부산항·인천항에 항만역사박물관, 경기도 화성군 시화호에

공룡알 화석 등을 전시하는 해양자연사 박물관 등을 건립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형 해양친수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기능이 소진된 부두, 미이용

부지 등을 해양전시관, 해변공원, 전망타워, 산책로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

하고해저경관이뛰어난곳에해저투시선운항, 스쿠버전용수중공원등을조성

하여해중공원으로보존·관리한다.또한주요항구도시나어촌지역에해상구조

물을 설치하여 해상낚시터로 개발하고 전 국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쉽

게접근할수있는소규모가족공원형태의해양공원을확대조성한다.여름철에

도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는 해수욕장 자원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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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수욕장의침식실태를파악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주관으로연차별로

정비하되 국가자원 보전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정부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셋째, 전국 권역별로 선정된 개발잠재력이 높은 해안도시에 각종 해양관광시

설을집중지원하여 거점해양관광도시로지정·육성한다. 지정도시별 개발사업

은 당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확

충을주로지원하며연안지역의해양관광인프라를확충하고낙후지역의인구U

턴과첨단관광산업을유도하여국토균형발전을도모한다. 또한남해안관광벨

트와연계된동·서해안해양관광벨트를개발하여해양관광의거점도시를육성

한다. 권역별 중점 개발방안으로 남해안은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

화자원을활용한 국제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동해안은 강원도해안과 경북해

안을연결하는동해안 연안관광벨트를 개발하며 서해안에는 경기만·태안반도,

변산반도를연결하는서해안연안관광벨트를개발하는한편제주도를국제해양

종합리조트 관광권으로 개발한다.

넷째,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진흥은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의 여가

시간 증대와 휴가제도의 다양화, 여행과 건강증진을 겸한 연수프로그램 활성화

등에부응하여활동형해양관광의기반을조성하는것이다. 요트등해양레포츠

의증가에대비하여항만,어항개발시소요를판단하여적정한규모의공공마리

나및종합레저항을건립하고일반항만및어항을신설하거나확장할때해양관

광·레저기능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해양레포츠 연수시설은

민간해양체육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국내해양레포츠연합단체를결성하여이

들에게지원하는방식으로건립하며해양레포츠를망라하는전국해양체전을개

최하고 민간체육단체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최근금강산관광산업으로활성화된크루즈관광은동서남해및제주도를잇는

연안크루즈와 남북한 및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연계하는 동북아 크루즈 항로를

개발하여우리나라를동북아해양관광의거점으로육성한다.인천(강화·서울) ,

부산,동해(설악산) ,제주항을주요기항지로한·중·일관광객은물론유럽및

미주의수요에부응하는크루즈항로의개발은초기에는외국선사를유치하여크

루즈 수요를 창출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전용 크루즈항만을 건설하여 단계적으

로 추진한다. 또한 부산, 인천, 여수, 제주 등 주요 해양관광 거점지역에 중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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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상구조물 등을 이용한 해상호텔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상호텔용

중고선박의 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상 우대제도를 추진하며 공유수면

점·사용료에대한혜택을부여하는등민자유치여건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

간다.

다섯째,도서의입지,환경등도서의실태및잠재력등을분석평가하여특성

에 따라 해양관광, 실버타운, 학습공간 및전초기지등으로 중점 개발한다. 양호

한지리적여건,수려한자연경관,풍부한역사·문화자원을갖춘도서는친환경

적해양관광및실버타운(Silver T own )으로개발하고,희귀동·식물서식,화석,

갯벌등자연환경이뛰어난도서는생태공원및체험어장등해양활동학습공간

으로 육성하며, 육지와 먼 거리에 있는 도서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기준 및 자원개발의 전초기지로서 개발한다. 도서 개발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여객선·도선운항 등 편의시설을 확

충·개선하고다기능종합어장개발등소득증대시설을지원하며해양자원의개

발및도서지역의원격성을해소하기위해연육·연도교를확충하여관광자원화

한다.그러나도서의인구,규모등을감안하여거점별도서를선정,투자의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부문별 개발지표를 설정하여 가시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등 도서발전 청사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3. 적극적인 해양수산정책의 추진 (국가기본기능 확충 )

정부는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유지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정부의역할중지식기반체제의발전을위해필요한조직은더욱확대하고

기능을강화해야하지만감축되어야할조직과기능은과감하게줄여나가야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정책기능 중 지식기반경제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

진되어야할부분은작은정부를지향하면서도더욱강화되어야할부분으로환

경보전,안전강화및자원보호를위한수산정책분야등이라고할수있다. 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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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지식기반토대의강화와지식관련산업의육성등지식기반체제의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은 약하지만 해양수산 관련 산업 뿐 아니라 국민 전부가 혜택을

받을수있는분야로서기본적으로국가가적극적으로지켜주어야할부문이라

고할수있다.특히첨단과학기술을개발하여지식기반체제에적응하는정책을

추진하여효율적인보전및강화대책이추진되는것이바람직한방안이되고있

다.

1) 첨단 해양환경보전 지식기반의 강화

후손에게물려주어야할해양환경의보전정책은첨단기술의개발을통해효율

적인대안을만들어야하는데전반적인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는정책과부분적

으로특화된부문별환경관리계획으로나누어볼수있다. 총괄적인환경관리의

개선을위해서는환경관리기준의설정, 종합적인환경감시및관리체제의구축

등이있고부문별, 지역별 특화계획으로는적조방제 시스템, 지구환경변화에 대

한 대응, 육상오염원에 대한 방제시설 및 해양 폐기물의 처리 방안 등이 있다.

첫째,해양환경기준을미래지향적으로개선하는방안은현행수질위주의해양

환경기준을해저퇴적물및해양생물의오염상태까지포함하는종합적인해양환

경기준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역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해양환경기준을 차별화

하며 항만, 수산(양식, 어선어업) , 해수욕장, 관광위락지 등 용도에 따라 차등화

된기준을설정한다. 또한현행수질측정망을종합해양환경측정망으로개선하

여 분석대상을 해수 이외에 해저퇴적물, 생물체로 확대하고 조사항목을 유기주

석화합물(T BT ) ,지속성유기오염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 Hs)까지확대하

며국립수산진흥원,해양조사원,해양연구소간유기적인업무협조체제를구축하

여 해양환경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둘째, 해양환경 종합감시체제는 해양오염을 원격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

스템을 특별관리해역, 적조다발해역에 연차적으로확대설치하여 신속·정확한

자료를제공하는등해양오염원격자동감시체제를구축하여오염측정감시체제

를 자동화·정보화한다. 특히 육상·해상·수계가연계된 수질예측모형을 개발

하여해양환경보전및특별관리해역설정,환경시설의확충,해역별환경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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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등에 필요한 장래 수질예측을 실시하고 하구(해역)별 오염 부하량과 환경

조건에 따른 수질 예측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종합

환경예보시스템을해양환경모니터링을위한새로운센서들을탑재한인공위성

과현장측정자료를결합하여구축하며이를이용하여수질예측,어황예측,적조

예보, 육상기인 오염의 추정, 자정능력예측, 오염확산예측 등 각종 예보자료를

생산한다.해양환경기준에따라환경관리해역을연차적으로확대지정하여해양

환경관리 해역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해양환경상태(오염도)와 오염원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역별 특성에 따라 집중 관리하여야 할 오염원,

오염물질, 해역기준 등을 설정한다. 폐쇄성 내만의 오염원 확산 및 해수순환 모

델, 심해수를 이용한 연안해수 순환기법, 육상오염원의 원격감시시스템 및저감

기법 등 해양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적조경보 및 방제시스템은 복합적으로 추진되는데 우선 적조의 근원적

발생원이 되고 있는 연안 및 양식어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적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연안어장, 생태계, 환경변동 등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체

제를구축하여해역별환경용량에의한양식장환경관리를추진하고육상오염원

의해양유입량저감을위해연안역하구의퇴적물을정화하며재활용기술, 해수

정화기술,폐수고차처리기술등을실용화한다.적조생물의발생및소멸기간,생

활사, 휴면포자 발아 등 환경생리·생태학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적조생물로부

터생성되는독성물질을분리하여구조를분석하는등생화학·유전학적연구를

강화하는등적조생물에대한체계적인연구로발생원인을규명한다.또한적조

방제기술도 천적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 생리활성물질 및 해조류 등

을 이용한 적조발생환경 제어기술, 물리적 적조 제거기술 및 연안인공생태계연

구를 통한 적조진단 기술, 황토와 해수의 전기분해 물질인 전해수의 혼합에 의

한적조제거기술등을개발하여실용화한다.적조다발해역을중심으로 5∼10월

에 상설 적조예찰반을 운영하여 해상, 항공 및 육상에서 적조를 감시하고 인공

위성을 이용한 적조 화상정보 고속통신망을 확대하여 적조 조기예보를 실시한

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변화, 해수면 상승 등 관련 정

보를 검색·수집·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담수의 유입, 수온상승 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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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한반도해역의해황및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며지구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자동관측시스

템을구축하여해수면상승을지속적으로감시하여연안침식,갯벌등해양생태

계 파괴 등 피해범위를 설정하고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다.

다섯째,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기반을 확충한다. 강 하구에 폐기물 유입 차

단막(遮斷幕)을 설치하고, 육상유입 폐기물 처리비용의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며, 선박내 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마쇄 소독장치를설치

하고전국연안에방치되어있는폐선의실태를파악하여수거·처리하는등해

양폐기물주요오염원을적극적으로관리함으로써해양폐기물발생을최소화한

다. 전국 주요 항만, 하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위치, 종류,

물량 등에 대한 D/ B를 구축하고 규모, 성능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해양폐

기물처리시스템을 개발하며 해역별로 해양폐기물 전용소각장을 설치해 오염해

역을 입체적으로 정화한다. 또한 수중에서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호환성이 있는

과학적인해양폐기물 정화장비와 폐어망, 폐타이어, 플라스틱 등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할수있는기술및열분해폐기물처리기술등을개발·실용화하는등해

역정화를 위한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체계화한다.

2) 첨단 안전보호 지식기반의 강화

해양활동에서 인명과 선박 및 자연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할 정책방안이 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에 입각한 효율적인 대안으

로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신기술을개발하여개선해야한다. 더구나 21세기에

는 유엔 해양협정이 발효되어 넓어진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관리하게 되

기 때문에 해양영토의 관리와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기술의 개

발이더욱요망되고있다.안전성확보를위한첨단지식기반의강화방안으로는

EEZ 해양관리체제의 확립,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망, 해난사고의 구난기술, 선

박 안전성 강화 및 유류오염 방제기술의 개발 등이 있다.

첫째, 배타적 경제수역의실효적 지배를 위한 광역 해양관리체제를 확립한다.

광역화된 해양영토에서 국민들이 안전한 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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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보호하는것은국가기본기능을확충하는것이된다.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법집행활동, 해양오염감시 및 방제 등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해양활동을적극적으로보호해야한다. 광역해양에서체계적인 질서

유지를위해서해양경찰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해양경찰조직을현행보다확

대하고해양경찰학교등교육·훈련기관을설립토록하며특수구조대등전문조

직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중·소형 경비함 위주의 영해중심의 해상경비장비를

대형함정,전천후해난구조선,항공기등광역해양관할체제로확충하여광역경

비 역량을 보강한다. 최첨단 정보통신을 활용한 해양경비정보망을 구축하여

한·중·일간 해상치안, 마약·밀수사범, 선박구난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

여 해양경비의 역량을 동시에 제고한다.

둘째,레이더에의한기존의선박관제방식(VT S ) 및선박자동식별장치(AIS )

기술을도입한연계시스템을개발하여우리나라연안해역의해상교통을관리할

수 있는 첨단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망을 구축한다. 전자해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전자해도(ECDIS )를 개발·보급하며선박의안전항로설정, 안전운항

평가,연안역개발및관리등에이용하기위한해양지형정보(GIS ) 핵심모듈도

개발한다.또한첨단항행보조시설을개발·설치하고표준 (등)부표를개발하여

안전사고를예방하며모든항로표지의원격운영및유지관리의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대형 유류오염사고 등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대응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첨단구난기술을 개발한다.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한국가방제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국제협약수준에부합되는국가방제비상계획을수립하며선박유류유

출사고시피해를최소화하고효과적인방제작업을위해유류유출을예방할수

있는방제전략시스템을개발한다.또한해양사고의예방및현장구난대응기술로

대양예인 및 구난 전용 차세대선박을 개발하고, 손상선박의 생존성 평가시스템

을 개발한다. 한편 침몰선박의 인양 및 예인 등 전반에 걸친 구조안전성 평가기

술도 개발하며 최적 구난방안 검토를 위한 정·동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한다.

넷째, 항만국 통제(P SC)는 현행 16% 수준의 점검률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제고함으로써,선진국수준의점검률을유지하고주변국과의공조체제를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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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요주의 대상선박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기준미달선을 공동으로 제거한다. 선

박 안전성 강화기술으로 선박의 화재 안전설계기술, 선내정보 자동제어시스템,

운항위험경보시스템, 자동입출항및 접·이안시스템 등 안전운항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식안전평가(F SA )기법의 국내적용지침을 개발·보급하며, FSA기

법에 의한 해양안전 분야의 투자 우선 순위를 도출한다. 또한 국민의 건전하고

안전한수상레저활동을보장할수있도록유람선,요트등소형선박의안전관리

제도를 확립하며 어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다섯째, 유류오염 대비 방제능력을확충하고 관련 첨단기술을개발한다. 유류

오염대비 국가 방제능력 확충을 위해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대용량 고

점도유출유에대응할수있는방제선을개발하며효율적인방제작업을위한첨

단 방제선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학적 해양오염 대응기술은 유출유 이동경로를

사전예측하여신속한방제대응체계를구축하고유류오염확산을신속히예보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해양에서의 오염원위치추적, 확산범위의확인, 오염원의

특성 파악을 위한 관측장비를 개발하며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3) 수산부문 지원정책의 강화

해양수산부의정책중수산정책은불확정적인해양자원을지속적으로유지하

면서 최적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을 총괄하고 있어 국민 영양공급의 주요

원천이되고있는수산활동이장기적으로안정적인발전을이루어가기위해정

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망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공유할

수있는해면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수산업이기에환경보전과자원보호를소흘

히할수없으며어업생산기반을정화하여경제성을유지하는것또한수산업의

중요한정책방향이되고있다. 특히수산업분야에서는지식기반체제의도입과

더불어새롭게발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고있어기본계획을수립하고장기

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식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지식기반체제에따른수산부문의개발정책은우선연근해어업의구조조

정, 어장 생산력 회복대안, 목장화 등 기르는 어업체제의 구축으로 생산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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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져 가고 생산된 수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식품

으로서의안전성을높이기위한기술의개발을추진하고수산발전기금의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과 보험제도 등 제도적 보완정책 등이 있다.

첫째,연근해어업의종합적구조조정은연근해자원수준에적합한어선세력을

유지하여어업경쟁력을향상시키고안정적인어업경영을보장하는것으로연근

해어업구조조정사업과국제협약에따른어업인지원사업으로구분해추진한다.

한·일,한·중어업협정에직접영향을받는업종을우선감척하며장기적으로

는 T A C제도와 연계하여 어업구조를 자원보전형으로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선간의 경쟁조업 및 어업분쟁이 심화되는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연근해어업구조를전면적으로개편하여유사업종은통합을추진하고업종간조

업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또한 EEZ내에 적극적인 자원조성으로 어장성

을회복하기위해바다에숲을조성하는해중림(자연, 인공) 시범사업을전개하

고 영양염이 풍부한 저층수가 용승초에 의하여 광합성이 가능한 표·중층으로

용승되어 해양 기초생산력이 높아지므로 양질의 어장을 형성하는 인공 용승초

어장 조성사업을 개발한다. 연안의 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을 확대하고

신종어초를개발하며국·도립종묘배양장을확충하는한편특화를통해수산종

묘 방류를 확대한다.

둘째, 체계적인 어장정화사업을 전개하여 어장 생산력을회복한다. 노화 양식

어장에대해어장휴식년제를실시하고어장의퇴적물수거, 바닥갈이등어장환

경 개선과 어장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재배치하고 어류 회유로 상의 침체 어망·

어구를인양하여어업자원의서식환경을조성한다.또한해역별,양식품종별특

성을고려한첨단어장정화선을개발·운영하고어장정화업체에대해등록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셋째,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연안 3해리 이내에 아쿠아벨트를 설정하여 고효

율, 고수익이 보장되는 전천후 어장으로 관리한다. 경남통영해역에 2004년까지

20㎢의 바다목장화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신형어초의 개발 및 투하, 비이동성의

경제적가치가있는수산종묘의대량생산·방류,인공해조장조성및음향급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기르는 어업을 육성한다.

동·서·남해및제주도해역에특화모델을시범적으로개발·운영하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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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전연안으로확대하여장기적으로는연안 12해리까지아쿠아벨트를확대

한다.

넷째, 수산물 가공산업을육성하여고품질 수산식품을 개발한다. 민·관 협력

체제를구축하여수산물신물질및신제품을개발하고전통식품·품질인증품의

개발 및 지정 확대로 수산식품을 고급화·브랜드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산지 수산물을 원료로 특성 있는 수산가공품을 개발하여 어촌지역 소규모 어민

의소득형수산가공업을육성한다.한편수산식품의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수

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분산된 수산물위생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수산물

생산, 제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 선진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

관리(HA CCP ) 제도를도입·시행하며수산물수출입증대에대비,국제적인수

산물안전관리체제를구축한다.또한중금속및대장균등기존위해물질에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다이옥신 등 신종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기준을 설정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다섯째,수산경영자금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수산발전기금을조성하

여 어업경영자금의융자, 수산물 유통 및가격안정, 가공업 육성, 기르는어업의

육성및새로운어장의개발을지원한다.또한어업경영자금지원제도를시장경

제원리에맞추어개선한다.한편수산분야의각종재해및사고에대해수산보험

제도를도입한다.특히연근해어선원의선원공제가입확대를위해소형영세어

선등의공제료에대한보조율을상향조정하고연근해어선에대한어선공제료

의 일부를 보조하여 어선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한다. 어업인 소득보장공제보

험을 창설하여 각종 재해발생시 소득 상실분까지 보전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실시한다.또한수산물생산제조책임보험(PC보험) 제도를도입하여조업중또는

외국수역 입어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및 손실을 상호공제방식으로 보전한다.

4. 해양수산부문 대외활동의 강화

유엔해양법협약의발효로각국이광역해양관할권을갖게됨에따라해양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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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특히좁은해역을공유하고있는인접국과실무적인

협력을강화하여경계를획정하여평화적으로관리하며어족자원을공동으로보

호하거나해양환경을지켜나가는활동은해양수산부문의기반을강화하는기본

적인정책이되고있다.또한우리해양수산부문이해외에진출하여활발한활동

을할수있도록해외진출여건을조성하고통일후의해양수산정책을미리연구

하고 준비하는 것도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활동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

교교섭,협상등의전문성을요구하기도하여이부문을전담하는전문가를양성

하고장기간같은업무를취급함으로써국익을위해일관성있는정책을추진할

수 있다.

1) 대외협력의 강화

국제해양법 협약 발효 이후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자원, 해양주

권, 해양환경, 어족자원의 보호 등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이 급증하고 있

으며 국제협력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해, 서해와 같이 경계획정이 용

이하지않은좁은해역을공유하고있는인접국간의협력과교섭의필요성은중

요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양의 세기를 맞이하여 해운, 수산 등 특정

산업분야 내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어 해양산업을 둘러

싼 국제협력의 역할이 국내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

광역해양관할권을최대한확보하고정착시키는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우

선 주변국의해양관할권 주장에대한 타당성분석하고우리나라 해양관할권주

장의 법적·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해양관련국제기구·협약에적극가입하는등대외활동을강화할수있

는기반을조성해야한다.국제수산기구에현재 12개위원회에가입하고있으나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보존 및 관리관련 다자간 고위급 회의(MHLC),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 FO) 등 설립 추진중인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

익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인다.유네스코(UNESCO) 정부간해양과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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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IOC)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CTP),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등해양과

학기술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및 공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환경계획

(UNEP ) , UN지속개발위원회(CSD), 지구환경금융(GEF ), AP EC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기구 활동 및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의 해상안전 및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

협약 가입을 통해 국제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부족한 협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주요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해양분야 국제협상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협의하고 해양분야별 협상대사제도를 도입하여 W T O, OECD, FA O, UN 등 중

요 국제기구에서 협상전권을 부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한편 W T O 뉴라

운드 출범 등 국제적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익 확보를 위한 세계 거점

지역 및 국제기구에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향후 시장규모가 확대될 중국,

러시아지역에주재관을증원하거나현재주재관이없는 W T O, FA O (세계식량

농업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는 등 해외주재 해양수산 파

견관을 확보한다.

둘째,국가간해양협력을확대하여미국,캐나다와연안관리,해양환경보전,해

양개발 분야에서 기술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양협력협정을 체결하고

GIS 및 인공위성 자료활용기술 등 실무기술훈련, 연안관리 공동정책 개발 프로

그램, 환경호르몬, 유류 및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등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부영양화 및 적조대응 공동연구, 습지(갯벌) 및 어류서식지보호를 위한 공동연

구등전문가를교류하고석유등해저광물개발, 해양과학탐사, 인공위성탐사

등기술교류도추진한다.인접해양국인일본,러시아,인도,중국등과해양과학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와

는 해운항만 및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협력협정을

체결한다. 또한 남서태평양 도서국가와 공동으로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협

력협정을체결하고연안국과의어업협정체결및협력대상국도 12개국에서 22개

국으로 확대한다. 어업협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중국, 페루, 세이셀, 기니

아등국가와는어업협정을체결하고배타적경제수역(EEZ)내외국어선에대한

입어료고액화등조업규제및자원자국화에적극대응하며 UN 공해어족보존관

리협정 발효에 대비, 강화된 규제하의 공해상 조업이 가능하도록 국제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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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한다.

셋째, 동북아 종합해운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무역 및 금융센터와 연계 육성

하며 해운거래소, 국제해사중재원, 보험기관, 국내외 선사, 해운관련 연구소 및

정보센터 등을 수용하고 동 해운센터를 무역센터 및 금융센터와 연계 육성함으

로써해운·무역·금융을연계하는통합서비스체제를구축한다.또한세계적인

선사와물류업체를입주시켜세계해운센터로발전시키며장기적으로동북아네

트워크를 글로벌네트워크와 연계시킴으로써 글로벌 원스톱 해운서비스센터로

발전시킨다.

넷째,수산물국제거래센터는부산감천항및인천남항에수산물유통가공단

지를조성하여국제수산물교역을촉진하는한편국제수산물교역을지원하는

거래센터를건립하여한반도를동북아수산물거래의중심지로조성한다.동센

터는선물·중개·금융·보험업무등을지원하여국제수산물의현물거래기능

을 보완하고 수산물 교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입 관련 정보를 실시간에

제공한다. 또한 동북아수역의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 한·중·일간에 공동으로

투자하여수산자원조성센터를설립한다.회유성어종을중심으로수산종묘를대

량생산·방류관리하여 인접국가간에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양식어업과 수산자

원조성·관리에대한기술개발,전문가교류,인접국가간자원관리에관한협력

기반을 조성하며 한·중·일 3국 공동의 수산자원 조성체제로 발전시킨다.

2) 해외진출 여건의 조성

해운, 수산 등 해양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활동의 영역에는 국경이 없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영업거점이나 원양어장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양수산

업의국제활동을지원하는정책으로해운물류활동의해외거점확보방안을지원

하고원양어업의경우해외어장의확보와어업전진기지를확보하기위한교섭이

중요하며해양과학연구활동을위한전진기지의확보와해양보전을위한지역협

력활동의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은 글로벌 해운서비스망을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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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주요 국가에 국적선사 터미널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 한정된 한진해운, 현대상선의 해외 전용터미널을 단계별로 확대

하고 운영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동북아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연근해어장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해외

대체어장을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남빙양 등 연안국과 입어교섭을 적극 추

진하여개척하고민간협력창구를개설하는등정부지원활동을강화한다.신어장

개발자금등해외어장개발에재정지원및세제혜택을확대하여 민간업체가자

발적으로 어장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신어장 개발업체에 대하여 조업경

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일정기간 독점어업권을 부여하는 등 어장개발의 유인

책을 마련한다. 정부에서는 입어 대상국에 시험조사선을 파견하여 어장환경 및

자원량을 조사하고, 해외어장 진출 희망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준다. 한편

동남아, 서남태평양, 아프리카 등 해외에 양식어장을 개발하여 국내해역에서의

양식어장 확대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합작사업 등을 통한 양식어장을 해외

에도개발한다. 해외양식어장 개발을위한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어장

에 대해서는 무역진흥공사 및 관련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생산 및 유통을 지원·

관리한다.

셋째, 남극 대륙에 제2의 과학기지를 확보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

전진기지를 설치한다. 해양선진국간 남극자원개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남극연구활동을확대하기위한신규기지건설방안이외에타국의남극대륙기지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유휴기지공동활용또는 매입방안도검토한다. 캄차카반

도주변해역및북극해개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하여한·러·일·중등관련

국가와 공동협력방식을 통해 오호츠크해, 북극해에 대해 조사하고 극한지 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다. 또한 동 해역에 대량으로 부존하는

메탄수화물자원 개발을 위해 한·러·일 등과 자원 공동개발체계를 구축한다.

광대한해양관할권을가진남서태평양도서국가와협의하여남서태평양해양과

학공동연구센터를설치하고남서태평양도서국가의배타적경제수역및인근해

역에 분포한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해저광물자원을 탐사하고 유망광구를 확

보한다.또한심해해양생물로부터항암,항노화등고부가가치성의약품이나신

소재 화학원료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신물질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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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해양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협력의 강화는북서태평양보전실천

계획(NOW P AP )을 활성화하여 한·중·일·러·북한 5개국이 참여하는 해양

환경보전을위한지역협력체인 NOWP AP에적극참여하여해양환경개선을위

한공조체제를구축한다. 회원국의분담금을상향조정토록유도하여 NOWPAP의

재정적기반을확립하고 NOWP AP 사무국을우리나라에조기유치하고지역활

동센터(RA C)의 설립을 통해 지역내 해양오염대응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한·중황해오염저감공동대책으로황해에대해환경조사를공동으로시행하고

황해중간해역외에양국간연안지역으로조사정점을확대하며해저지구물리탐

사를통한퇴적층의발달역사및이동을파악하고퇴적물의오염실태및원인을

분석하는등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및한·중해양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황해오염저감을 위한 양국간 공동대책을 마련한다. 동해의 오염방지를 위

해서는한·일·러 3국간공동협력을강화하고핵폐기물등폐기물투기를막기

위해 인접 3국간에 동해 해양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한다.

3) 통일대비 해양수산 정책의 추진

남북화해분위기가무르익어감에따라급진전을보이고있는남북관계는예상

보다빠른통일시대의도래를기대하게하고있다.특정시점을정하지는못했지

만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하고수립한통일대비대책을재점검하여급

변하고 있는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 남

북한의해양수산정책은정부에서추진할부분과민간부문에서추진할계획을구

분하여 정부부문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서둘러

야할것이다.우선해양수산부문의종합적인대안을작성하고해운·항만,수산,

해양과학 및 자원공동 개발 등의 계획을 장·단기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해운항만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

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한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정책당국자, 해운항

만관련 전문가 및 해운선사 등 참석하는 남북 해운항만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

한다.통일후확장된국토의원활한물류수송네트워크구축을위해남북한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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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로및북한수출입화물의환적항로를개설하며남북한간합작해운회사를설

립하여북한선원을국적선에고용한다. 또한낙후된북한항만시설확충사업을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계·시공 기술 및 자본을 지원한다.

둘째,남북한수산협력과교류를활성화하여군사상큰문제점이없는남북한

일정수역에 대해 성어기간중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

정하고북한수산물의국내반입등을통한민간경제협력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

한다. 남북 수산업계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 관계대학들 간

의 교류, 자매결연 사업, 대학실습선의 상호방문 등의 정기적행사, 선상워크숍

개최, 수산기술 인력 공동양성 및 정보교환 메커니즘 발굴 등을 추진한다. 남북

한 수산자원 전문가, 기술자 및 민간 수산단체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고성군에 대규모 연어 부화장 시설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성

한다.

셋째, 남북한간 접경해역 및 공동관심해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단계

적인해양과학조사실시및공동이용을위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등공동

해양과학연구기반을조성하며장기적으로해양자원도·지질도,해도등을공동

제작한다. 또한해양환경측정자료및인력의상호교환체제를구축하여남북한

간공동해양과학조사기반을확충한다. 기존의학계에확보된문헌자료를입수

하고 북한지역 인공위성 자료를 수신·분석하여 북한지역의 해양환경도를 작

성하고 D/ B를구축하며황해광역생태계사업(YSLME ) 등국제공동연구에참

여하고제3국을매개로한남북한간민간차원의학술회의를정례적으로개최한

다.

5.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향한 행정기능의 조정

지식기반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데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

요하다. 지식기반체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직이나 인원을

늘이기보다는정보망을정비하고첨단기술을활용하여오히려조직이나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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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효율적인정부를구축해가야한다.정부조직도효율적인형태로개선해

야하지만상대적으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할분야의조직이나인원은보

강하여지식기반체제를강화해나갈수있어야할것이다. 정부부처의지속적인

개혁에의해기능이정비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양수산부의경우아직도정책기

능외에집행적성격을띠고있는기능이잔존해있어지방자치단체나민간부문

에과감한이양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해양수산부의업무중규제완화를통해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은 더욱 관련 시행령이나 규칙까지도

개선하여 실질적인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북돋워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체제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 지식을 수요자에게 전파하는 교육기능

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특히기술의진보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해양산업

분야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현장교육의확산은지식기반체제의정착에필수적

인 과제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민간부문에 행정기능의 전부 , 일부를 이관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분야의장기적인기본방향을설정하고주요업무의정

책수립과조정기능에치중해야할것이다.따라서정책·조정기능이외의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업무가 위임되어 있지만 권한은 없고 책임만 따르는

소극적인 업무이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어 제한된 범위

내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운,

항만 관련 업무는 상당부분이 민간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에

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집행은 항만공사

(Port A ut horit y )제를도입하여새로운형태의운영체가항만운영에관련된주

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항만에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항만이용자가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1차적으로 부산·

인천항에항만공사제를도입하고타항만으로확산한다.동공사는부산부두관리

협회,인천부두관리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항만관련기관및지방해양수

산청과항만공사간에합리적으로기능을배분하여항만관리·운영에가격메커

니즘을 도입하고, 관련 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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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구축하도록하고이용률에기초한시설확충및사용요율결정체계를마련

한다. 또한 항만관리·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

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체계도 마련한다.

둘째, 부두운영회사제(T OC)를정착시키고 항만노무공급체계도개선한다. 항

만이용자인 선사와 화주의 부두운영의 책임성 확보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

해 부두운영회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야적장의 자율적인 운영, 기계화를

통한하역작업의 개선, 마케팅등으로 질높은서비스가제공될 수있다. 1개시

설에 1개 부두운영회사가 하역작업을 수행하도록 부두운영회사를 통합하고

노·사·정협의를거쳐항운노조에서공급하고있는일용노무인력을하역업체

소속상용근로자로전환하되,당해부두의기계화정도등상용화여건이조성된

부두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셋째,어업인이참여하는열린수협으로육성한다.어입인이수협의사업과업

무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열린 수협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시 어업인 참여

확대,사업별소위원회제도의활성화로집행력을강화하고어업인의자금수요시

수협에서정책자금등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후선택하여이용하도록폭넓은

서비스를제공한다.어입인은생산에전념하고, 수협은가격보장, 양육,판매, 가

공, 유통을책임지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수협의 유통기능을전문화하고, 지

역 특산품의 가공, 포장, 판매와 직배센터화 추진으로 지역문화행사를활성화하

고,지역문화를관광자원화함으로써어업인이어촌개발과관련단체운영의주체

가 되도록 한다.

2) 자율적 관리체제의 개발로 정부기능을 조정

첫째, 어업관리를 어획노력량 조정 중심체제에서 어획량 관리 중심체제로 전

환하는등자율적인어업관리체제를구축한다.자원수준에적합하게어획능력을

조정하는 한국형 총허용어획량(T A C)제도를 도입하며 T AC제도 도입초기에는

어종별·어업별특성에따라올림픽방식및개별쿼터(IQ)방식으로운영하여새

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도록 양도성 개별쿼터(IT Q)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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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안 어선어업 및 어업권어장에 대해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체제를 도입하

여연안어선어업어장은어업인단체간에어장이용약정을체결하도록유도하고

양식어업관리는관련수협및협회등이자율적으로지도·단속하도록단계적으

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어장관리 및 의식개혁을 통한 양식어업 질서가 확립되도

록한다. 한편어업허가및어업면허에일제갱신제도를도입하여허가기간을통

일,단기화함으로써면허어장의책임관리및광역정화실시기반을조성한다.결

국 자원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새로운 각오

와실천이앞서야한다.헬기를이용한공중감시,어업지도선과해경경비정을통

한 해상 단속, 입출항 점검을 통한 항포구 단속 등 입체적 감시·단속과 상습적

불법어업을자행하는무등록·무허가어선을몰수하는등불법어업에대해강력

히대응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불법어업의근절을위해서대국민홍보활동

을 강화하고 어업인단체, 환경단체 등의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어업근절운동을 병행하도록 계몽하고 불법어업을포기하고 합법적인어업

으로 전환하고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전업비용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해양환경을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평가기관의해양부문전문성및책임성확보를위해해양전문가확보등

등록기준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해양의중요성과특성을과학적이고체계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해양환경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개발사업의경우갯벌,생물다양성,해류등객관적이고구체적인평가항목을

설정해야한다.또한해양환경에관련된사업은과학적이고전문적인검토를위

하여 해양전문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유류오염으로 인한 수산피해의 입증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생태계의 피

해조사 및 평가·복원에 활용하고 유지문감식법 (Oil F ingerprint Met hod )에

의한 과학적 피해조사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오염 피해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해

양사고보상제도를체계화한다.또한위험물위해도평가기법을개발하고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선박의 안전성 평가 및 유출유의 환경적 피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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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분야 기술 및 지식산업 교육 추진

지식기반체제의구축및신기술의개발등효율성을높일수있는지식기반을

확산하고공유하기위해전문기술및지식산업의교육을확대한다.첫째,지식기

반사회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습득된 지식기술의 확산

을위한종합교육기능을재정립한다. 분야별로분산되어있는관련교육의효율

화를위해해양수산종합교육기관으로개편,해양수산분야의기초,중급,고급교

육과정을 개설하고 국내교육과 더불어 동 분야의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이론을 위주로 동남아 및 아시아 태평양 연안

개도국에 기술을 전파한다.

둘째,선박종사자의안전관리능력을제고하고선박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해선

원자격을 국제기준(ST CW )에 맞춰 교육제도를 개선하며 어로작업자의 작업방법

및작업설비의부적절한사용으로인한해양사고방지기술과인적요소에의한사고

유발방지기술을개발한다.해양사고의인적요인에대한체계적조사분석을통하

여, 해양사고에서인적 과실을 줄일 수 있는 관련기술을개발한다. 또한 선박충돌,

좌초등의해양사고유발자는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이용하여재교육을실시하여

선박운항자의 조종능력을 제고하며 선원 교육과정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선

원교육 기법과기관실운전상황의재현, 사고과정의 모의운전등을통한사고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개발을 위한 기관실 시뮬레이션 등 선진 교육기법을 개발한다.

선원양성및재교육기관에대한객관적인교육평가제시행을위한평가제를도입·

시행하고해기사면허시험제도를개선하여선원의충돌·좌초회피능력을제고한

다.또한국제해사기구(IMO)에서채택한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국내연

안선박에 도입하여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등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AP EC 해양환경 훈련·교육센터(A MET EC)를 국내에 유치하여

A PEC 역내해양환경관계자를대상으로 교육·훈련을실시하여전문인력을양

성하고역내협력체제를구축한다.동센터운영에관한 A PEC 워크숍및시범교

육을 실시하며 A PEC 로고 사용 및 정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A PEC

지원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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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구축은 시급한 명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연구학습체계의 혁신, 지식의 디지털화 및

세계화현상을가속화하고심화시킴으로써지식기반경제의성립을가능하게하

고 있다. 지식의생성, 분배, 활용구조의 변화는기존자본주의경제의 운영원리

를 변화시켜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대신에 지식과

정보의소통이더큰역할을하고있기도하다.또한 20세기에는육상,해상,항공

을이용한물류시스템이국제경쟁력결정의주요요소였으나, 21세기에는정보

의 흐름을원활하게 하는정보인프라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있다. 기술의 발

전에따라경제활동의무대는지역에서전세계로확대되어왔으며, 21세기에는

미개척지였던 해양이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해양법 협

약 이후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

전, 해운기술의 발전등 해양에 관한 첨단 기술은 국가주도로 연구개발이 추진

되었으나 앞으로 개별 기업도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시대를선도하는입장이되는정부부문의역할이커질것이다.따라서

21세기창조적지식국가로이행하는데있어서주도적역할을담당해야할정부

부문의 변화와개혁이 필요하다. 정보사회에서국가는 시민정신의 촉진자, 네트

워크관리자,정보인프라구축의창조자,사회변동의관리자로역할이바뀌어갈

것이며,지식정부는국가의생산성을극대화시키고공공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

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의 창출·확산·공유활동을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정부로개편하기위한준비와정책의마련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정부

부문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존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외부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은 가급적 복잡한 관리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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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단순관리계층으로,높은공식화에서자율적합의중시로,수직적관계에서수

평적관계로,권한의집중에서권한위임으로,내부통제화에서네트워크화로,기

능단위에서 프로세스단위로, 계획통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한

다. 또한 인력 및 예산의 제약 속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생

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내부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과정에 있어

통합및통제메커니즘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정보의흐름과공유를효율적으

로관리해야한다.정부의지원은기반시설부문에집중되어야하므로현행지원

체계를전면재정비하고행정조직을개편하여민간전문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

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분권적 체제로 이행하는 등

전략적 개편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식정부를준비하기위한조직의정비,인적자원의양성이조속히시행되어

야 한다. 현행과 같은 다단계의 피라미드식 의사결정 구조를 완화하여 가급적

수평적형태의조직구조로혁신하는한편정부는정책과정의투명성을향상하고

시민사회 및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로

발휘될수있는문화세계를창조해나가야한다.정부지원은민간경제주체,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의 지식활동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고

기술및지식산업전문가양성을위한기초교육계획,성인을상대로한전문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활동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

과정에 전문가 지식을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해지고 있는 해양행정 수요의 증대와 변화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있다.해양지식산업과해양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지식집약형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개발, 해양환경보전, 연안 및 EEZ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

력의양성이절실히필요한실정이다.따라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해양문화진

흥을위한정부노력이요구되고있으며해양과학기술개발과환경보전,안전강

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자금의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다.

해양수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역동적인 해양국토의 경영,

미래세대에물려줄건강하고풍요로운바다조성등미래지향적,창조적지식기

반체제의 혁신에 두어야 한다. 전통적 해양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혁신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과 해양서비스산업을 창출하고, 수산분야에서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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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양질서형성에부응하여수산자원관리체계를개편하고수산업구조를혁신

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해양여건 변화

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에균형있게역할을정립하는작고강한해양행정체제를확립해야

한다.

지식관련 해양수산정책은 지식의습득, 확산, 공유 등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해

야하는데우선해양과학부문에대한투자의확대, 해양과학기반연구의활성화

및 지원체계의정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국가해양발전프로

그램의설치·운영등으로지식습득을위한관련정책을추진한다.신기술및지

식기반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형 고부가가치 꿈의 선박, 환경친

화적·비용절감형항만건설기술,항만터미널운영의자동화기술,초대형부유식

인공해상공간 조성기술,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기반 구축, 조선사업의 지식기

반 산업화, 석유·천연가스 개발 등 지식산업의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한다. 신기

술 및 지식산업의 장기개발계획으로는 해양생물로부터의 신기능성 물질 개발,

해양생물 및 양식 산업의 신품종 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장기개발을 위해 망간

단괴,망간각등해저광물자원의개발과더불어조력,파력,조류,해수온도차에

너지 개발 및 해저공간기지 개발 등을 장기 개발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보화

사회의구축을위한정보인프라확충사업으로는해양수산분야의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해운, 항만, 수산, 환경, 안전, 해양과학 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지식기반산업의구축을위해서는해양수산분야의종합적,분야별기본계획과

기반시설의확충을위한투자확대및해양관광산업의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

수산정책의장기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대내외여건변화에따른해양수산정

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분야의 기반시설(SOC) 확

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분야별 계획을 보면 연안을 U자축으로 하는

물류 하이웨이를 개발하고 다기능 컨테이너 중심항과 권역별 거점항만 및 항만

의 종합물류단지 건설 등 항만여건의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을 추진하며 해양영

토의체계적조사·관리,육·해상종합양식단지확충,권역별어촌·어항의종

합 개발 등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해양지식의 대국민 확산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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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산업을 개발하여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을 국민 생활의 일

부분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수족관, 박물관 등 지역별로 친수공간을 건설하고

거점해양관광도시를 지정하여 육성하며 해양레크리에이션, 경정, 크루즈 등 관

광산업을 개발한다.

해양 수산정책 중 환경보전, 안정강화, 수산정책 등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국가 기본기능의 확충을 통해 지식기반을 지속적으로 확

충한다.무한한자원의보고인해양환경을보전하기위한첨단지식기반의강화

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해양환경기준의미래지향적개선,해양환경종합감

시체제 구축, 해양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 해역별, 구체적 사안별

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적조, 폐기물, 육상 오염원 등 분야별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해양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첨단 지식기반의 강화

정책으로는 광역해양관리체제, 해상안전 종합 관리네트워크의 구축, 항만국 통

제,유류오염방제등구난기술의개발등을추진하고,수산부문의발전을위해서

는 일부정책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수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수산

업 발전기금의 조성, 연근해 어업의 종합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어장 생산력을

회복하고수산식품개발,자원조성,식품안전성보장,재난대책등을보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문의지식기반화는대외협력확대,협력기반의조성등대외활동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는 해양수산정책의 추진은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동북아 지역 해운센터, 수산물 국제거래센터, 수산자원조성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권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협력증대를 위해 해양각료

회담의 정례화, 해양관련 국제기구·협약의 적극 가입 등을추진한다. 해외진출

여건의조성을위해대체어장의지속적확대,세계적인해운물류네트워크구축,

해양전진기지확충, 동북아 해양협력기구창설, 해양환경보전 지역협력 강화 등

을 추진하고 통일대비 대북한 해양수산 정책은 종합적인 통일 대응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는 한편 해운항만, 수산, 해양과학, 자원공동개발 및 환경보전을 위

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식기반사회의조성을위해서정부의기능을조정하여작고효율적인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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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지식기반의 확충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특히항만공사, 부두운영회사의 설립, 항만노무공급체계의 개선등으로 중앙정

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기능을재정립하며 어촌관광산업화 및수협의 운영에

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 관리체제

를 구축하며, 특히 어업관리체제, 해운관련세제, 환경오염평가제 및 해양오염피

해평가및보상제도등을개선하고해양수산분야신기술및지식산업의전파와

산업별 교육기회의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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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지식정부와 전자정부

전자정부는정보기술을이용하여국민에대한정부의각종정보및행정서

비스를 최상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이고 반응적인 정부7)

를 의미함.

전자정부의목표는정보기술을이용한정부혁신과고객지향적인열린정부

구현이며, 그리하여 지식정부와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

〈전자정부의 사례분석〉

1) 미국 :지식정부의핵심은정부혁신이며이는단순한통신망의구축이나정

보기술의도입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행정부문의리엔지니어

링을 통한 행정개혁을 통해서만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음.

- 국정목표 :세계적 리더십과 국가경쟁력 강화이며, 국가정보기반 구축과

국가행정성과 평가라는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국가정보기반(NII) 구축 :미국 전체를 망라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전 국민이 정부, 교육기관, 도서관, 병원 등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정보시스템확립과이를통한국민삶의질제고,정보공동체창출,

교육강화, 보건증진, 참여민주주의 제고 등을 실현 계획으로 함.

- 국가행정성과 평가(NP R ) :전자정부 구축의 핵심기관, 행정과정 및 절

차에대한근본적인개혁을통해연방정부의각종규제를완화하고낭비

적 요소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대응

7) 한국전산원(199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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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고객지향형의 정부를 지향

- 클린턴대통령의전폭적인후원을바탕으로앨고어부통령이실질적권

한을 가지고 NII과 NP R사업을 통해 전자정부의 구축 주도

-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이념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넘어 정부 정보에 대

한 국민과 고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열린정부 구현. 이러한 전략적

접근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도입과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행정개혁 작업

의 유기적 연계임.

- 전자정부 구현의 추진전략 : NII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보기술에 기반

을둔정부서비스제공과 NP R로대변되는행정개혁의유기적연계를통

해 대응성이 높고 고객지향성을 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

2) 일본 :전자정부와관련된행정개혁이하드웨어적의미의조직개혁만을의

미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적 차원에서의 행정개혁 작업이 더욱 필

수적이다.일본정부도다양하게추진하고있으나아직까지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구도의 계획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 정보고속도로사업(JII)과 행정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

- 전자정부 추진기구 :총리가 본부장이고 우정장관과 통상산업장관이 부

본부장으로 참여하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 전자정부추진형태 :우정성과통산성을쌍두체제로한절충된형태의집

중형

- 행정개혁의목표 :원스톱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공개, 효율적 행정

정보 수집체계 정비, 종합적 행정 의사결정 지원체계 형성

- 전자정부 실현의 기본전략 :관·민 정보 네트워크 구축, 개인식별 코드

도입, 개인정보 보호규정제정, 각종 절차 규정 개정, 행정개혁추진과의

연계

3) 한국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한 정치적 비전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과 부처간의 업

무 조정이나 조직의 리엔지니어링,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문민정부의 리더십이 얼마나 체계적 행정개

혁으로 연결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

보다도 미국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리엔지니어링 개념과 전략

이 도입되지 않고 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추진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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